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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61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용 빨간「짱창코〈소매 없는 일본식 겉옷〉」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간지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간지가 시작된다는 회갑에 빨간 「짱창코」를 입어서 재생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처음 마음 먹었을 때의 결심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회갑에는 새삼 인생의 스타트 라인으로 되돌아가서 결의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패전 직후인 1947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됐습니다. 올해 일본 헌법은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헌법은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평화주의와 민주주의, 기본 인권 존중을 선택한 일본 국민의 초심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을 방기하고 전력을 갖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기한 제9조는 침략 피해를 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대국의 공약이라는 의의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출범한 아베신조 내각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헌법을 개악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고 각료와 여당의 요직자가 핵무장론을 긍정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등 초심을 잊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는 1957년에 내각을 조직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였습니다. 기시 전 총리는 일찍이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 건설에 무서운 수완을 발휘해 태평양 전쟁 개전 때 중요 각료를 역임하고, 패전 직후 연합군에 의해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잊지 못한 것은 평화헌법을 선택한 국민의 초심이 아닌, 침략전쟁을 추진한 외조부의 초심이 아니었을까요?
올해 3월 저는 동아시아의 화해와 역사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는데, 일본 총리에게 역사적 책임의 수락과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었습니다. 결의안은 1월 31일 일본계 마이크 혼다와 여섯 명의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의원 중 다섯 명이 태평양 연안의 주나 태평양의 미국령(괌) 출신자였습니다. 저는 결의안의 배후에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의 결속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은 1968년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공민권 운동 등에서 촉발돼 아시아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종 차별 철폐, 인권 존중, 지위 향상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아직 미국 사회의 소수자인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 의식이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이름과 아이덴티티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계 미국인의 결속에 큰 벽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일본의 침략과 전쟁이 이 지역 사람들 간에 심각한 상처를 낸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계 공동체를 실현하려면 전쟁 상처의 회복, 즉 과거 청산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본제국정부정보공개법」이 만들어져 미국의 각 부처가 보유한 일본의 전쟁범죄 관련 자료 180만 페이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이 법률을 제안한 이는 캘리포니아 출신 다이안 파이스타인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우리를 괴롭혀 온 문제를 없애고 21세기에 평화롭고 번영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를 충분히 공평하고 성실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전쟁자료 공개에 의한 진상규명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해인 99년 ９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AJR27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당시 주 의회 하원의원이었던 마이크 혼다가 제출한 결의입니다. 이 결의는 제2차대전 중에 발생한 「잔학한 전쟁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애매하지 않은 사죄」를 공식적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배상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전쟁범죄로 지적된 것은 미국 군인・민간인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취급과 강제노동, 난징대학살, 괌 마샬 도민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노동과 폭력행위, 인도의 안다만섬 주민에 대한 살육, 성노예화, 마닐라 학살, 미국인 포로에 대한 인체실험, 식민지・점령지에서의 강제 시민 노예화와 성 노예화 등이었습니다. 

제가 워싱턴D.C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접했을 때 느낀 것은, 199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운동이 수도까지 움직일 정도로 발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 사회에서의 아시아태평양계 공동체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원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역사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공생하며 존경 받는 일원으로서 지위를 드높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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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베이징에서 일본의 근대사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 저는 함께 참가한 한국과 북한의 연구자와 논의해 중국 측에 공동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상호의 역사인식, 역사교육을 점검하는 학술토론회를 계속해서 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과거의 전쟁을 미화하는 자국 본위의 교과서가 출현해 일본 시민뿐 아니라 중국, 한국 등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당면한 대화의 중심은 교과서 문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인식을 젊은 세대들 사이에 키워 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3월 제1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의 평화」 포럼(이하 역사인식포럼)이 난징에서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역사수정주의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적함으로써 과거의 전쟁에 대해 가해, 피해 관계를 애매하게 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에 마이너스 요인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중국・한국 세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자 것도 이 때 합의됐습니다. 

역사인식포럼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렸고, 여섯 번째 회의는 오늘 모임에 이어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 나라 공통 역사교과서도 2005년 5월 『미래는 여는 역사―동아시아3국의 근현대사』로 간행돼 각국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간행은 「전후60년」을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후60년의 역사인식의 총괄과 전망」을 테마로 하여 베이징에서 열린 제4회 역사인식포럼에서는 전쟁이 남긴 미해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북한에서는 분단 극복, 식민지주의의 청산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중국에서는 항일전에서의 국민당의 역할을 재평가함으로써 국공내전 이후 분열의 회복을 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익적인 역사교과서의 낮은 채택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은 과거 전쟁의 미화에 반대했습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역사의 기억을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가 크나큰 과제로 의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각국의 시민이 중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그 표현입니다. 한국의 시민 운동은 교과서 문제에서 일본의 시민 운동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대일 신독트린」에서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도 기념연설（９월3일）에서 「일본의 각계 인사」가 침략 사실을 직시하며 그것을 비난한 사실을 언급하고 역사의 기억은 미래의 방향을 더 잘 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1965년에, 중국과는 1972년에 국교를 정상화했으나, 북한과의 국교는 아직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냉전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찍이 냉전구조 아래서 이루어진 한국,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는 고도의 정치판단의 결과였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간 관계의 안정을 우선하고 경제발전의 측면을 강하게 의식한 결과, 법적 해결보다 정치 해결을 선행함으로써 과거청산에 관한 정부의 처리와 법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 그리고 심정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90년대 이후 각국에서 중요한 내정 상의 정치과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21세기 들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이 공통 과제가 됨에 따라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게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문제는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를 강하게 반영하는 문제이므로 정부 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간과 민간의, 사회와 사회와의 끈질긴 대화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선 역사의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신약성서의 말로 저의 보고를 마칩니다. 

[기조 발표]
한반도 분단의 기원과 아시아 평화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1. 

많은 한국인이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가 부당하다고 믿고 있다. 타민족을 억압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분단이 안 되고 잘 되었는데,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분단을 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까지 겪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현상타파정책을 쓰고 간접통치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친일파를 등용하는 등 현상유지정책을 쓰고 직접통치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전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을 때 패전국 일본은 그 전쟁으로 다시 살아나고 군대를 갖게 된 것에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의 산물로서 미소 양국군대의 남북분할 점령 경계선이었던 북위 38도선은 1천년 이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단일국가를 형성해온 한반도를 인위적으로 분단시킨 ‘마(魔)의 38선’이었다. 미소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38선은 사라지지 못하고 한반도의 분단선이 되었고, 국내외에서 예측했던 대로 ‘내쟁(內爭) 같은 국제전쟁이자 외전(外戰) 같은 동족전쟁’(1948년 4월 14일 문화인 108명의「남북협상을 성원함」)이 터지고 말았다. 전쟁은 대규모 민간인집단학살을 야기하는 등 한국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정전협정에 의해 그어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정부는 반세기 가까이 극한적인 대립을 하였고, 한반도는 동서 냉전의 첨예한 각축장이자 양진영의 최전선 보루로서 언제 다시금 열전(熱戰)으로 변할지 알 수 없었다. 휴전선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협했다. 휴전선이 냉전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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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1945년 8월 해방을 맞았을 때 분단이 어떠한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분단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족국가 건설의 중심이 되어야 할 독립운동세력이 일제 패망 이전에 여러 지역에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의 독립운동세력이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으로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말해서 간디와 네루가 이끌었던 인도의 국민회의처럼 국내에서 민족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주도한 단체가 있었더라면, 한국은 단일국가의 전통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비록 미소 양군이 38선을 경계로 들어왔더라도 그것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독립군 ․ 독립운동 하면 해외가 생각나듯이 여러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가 국외에 있었다. 독립군 ․ 독립운동단체가 국내에 있지 않고 주로 국외에 있는 것은 소수 망명단체를 제외한다면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왜 한국에서 세계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 발생했나. 그것은 일제의 지배정책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일제는 집회 결사 언론 출판에 대해 영 ․ 미 ․ 프랑스 등이 인도나 동남아에서 사용한 정책보다 훨씬 심한 제약을 가했다. 1919년 3 ․ 1운동에 의해 무단통치가 바뀌어 문화정치를 편다고 하였지만, 옥외집회는 일체 허용되지 않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옥내집회도 항상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다. 정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었고, 신문과 잡지, 책들은 반드시 검열을 받아야 했다. 1920년대에 얼마간 허용된 기본권도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인도의 입법의회나 필리핀의 필리핀의회, 인도차이나의 행정평의회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3 ․ 1운동, 6 ․ 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은 물론이고 모든 시위는 불법이었으며, 독립운동은 지하투쟁을 제외하고는 존재하기 어려웠는데, 지하조직은 대개가 오래지 않아 검거되었다. 항일 ․ 배일인사들은 1920년대조차도 늘 감시 미행 가택수색 검거 구류 투옥 등을 당했고, 그 가족들은 취직 학교입학 등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위협을 받았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국인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국내에서 조직적 ․ 지속적으로 전개하기가 어려웠고, 많은 경우 국외에서 전개되었다. 또한 한국인이 일제강점기에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정치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던바, 그것은 해방후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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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은 1905년 을사강제조약 이후부터 전개되었다. 이때부터 1910년대까지는 국내를 제외한다면 주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연해주와 서간도 북간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동북지방 곧 만주에서 전개되었다. 두 지역 모두다 한국인 이주민이 살고 있었다. 3 ․ 1운동 이후 만주지역에서 독립군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국내와 상해 ․ 북경을 중심으로 한 중국관내(독립운동자들은 산해관 안쪽, 곧 만리장성 남쪽을 關內라고 불렀다)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일본 및 미국에서도 있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만이 가능했다.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은 국외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독립운동세력은 일제의 강점 직전부터 독립운동의 역량을 키워 일제가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과 전쟁을 벌일 때 독립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방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주사변은 그러한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독립군 활동 방법도 달라졌다. 관동군이 만주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쟁과 같은 정규전 형태가 어렵게 되어 독립군이건 빨치산이건 게릴라 전법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관내에도 한국인 군대가 탄생했다. 1938년에 조선민족혁명당 중심으로 조선의용대가 출범했고, 1940년에 김구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에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여러 독립운동세력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으려던 유일당운동이 1920년대 후반에 국내와 만주, 중국관내에서 전개되었는데, 1931년 이후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는 연합 내지 통합운동을 강화했다. 만주의 독립군과 빨치산은 옛 중국군과 함께 자주 대일연합작전을 펼쳤고, 삼자가 대일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일성 제6사는 간접적 형태로 국내 천도교도와 손을 잡았다. 중국관내의 경우 1932년에 한국독립당과 조선의열단을 중심으로 대일전선통일동맹이 결성되었고, 1935년에는 그것을 한단계 발전시켜 민족혁명당이란 민족대당(大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1942년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선민족혁명당 등 여러 정파를 받아들여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각 지역의 독립운동세력은 연합 또는 통합운동을 강화하면서 배일적인 각 정파 각 계층의 단결을 호소했고, 그와 함께 자유 ․ 평등 ․ 호조(互助)의 원칙에 기초해 전세계 피압박민족해방운동과의 연대를 역설했다. 민족혁명당은 정책에서 “해외 우리 민족의 총단결을 촉성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선민족 전체가고 하나의 고리로 조직되어야만 최대강도의 민족적 역량을 주출(鑄出)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1936년 재만한인조국광복회선언에서는 “전민족의 계급 ․ 성별 ․ 지위 ․ 당파 ․ 연령 ․ 종교 등의 차별을 불문하고 백의동포는 반드시 일치단결 궐기하자”로 정리했고, 국내에서 여운형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건국동맹은 각인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제를 구축하자는 간결한 강령을 제시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42년에 중국공산당 지배지역에서 결성된 조선독립동맹은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확대하고 그와 함께 “(중국)동북 ․ 국내 혁명인사 및 단체와 혁명적 연계를 건립”할 계획을 가졌다. 각 지역 독립운동세력은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꾀했다. 중경임시정부 국무위원 장건상은 독립동맹과의 연계를 꾀했고, 독립동맹은 임시정부를 중시하면서 동북의 항일무장부대와 연계하고자 했고 국내의 여러 혁명세력과 접촉을 모색했다. 건국동맹의 여운형은 여러 차례 동지를 보내 북경에서 독립동맹 ․ 조선의용군 연락원과 접촉했고, 임시정부, 만주 무장세력과도 연계를 모색했다.
각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는 경제체제와 친일파 처리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정책을 제시했다. 거의 모든 독립운동세력은 억압과 수탈, 착취가 없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했다. 1930년에 결성된 한국독립당은 당강(黨綱)의 하나로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로 하여 국민의 생활권을 평등하게 할 것”을 제시했는데, 다른 단체도 비슷하게 제시했다. 민족혁명당은 당강에서 친일파의 재산 몰수를 명시했는데, 다른 단체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렇지만 각인각파를 망라해 대동단결을 이룩하고 각 지역의 독립운동단체간에 연계를 갖자는 주장은 구조적인 제약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웠다. 임시정부가 있는 중경과 독립동맹의 연안도 그러했지만, 만주 빨치산이 중국공산당 지시로 소만국경을 넘어 주둔하고 있었던 하바로프스크 부근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군에 의해 차단되어 있어 상호 연계는커녕 연락도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각 지역 독립운동단체는 체제를 달리하는 정부 또는 권력과 밀착되어 있었으며, 임시정부는 우파와 좌파의 민족주의자들로, 독립동맹과 하바로프스크 교도려(敎導旅)는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제말 국내에서 지하투쟁을 벌였던 사회주의자들은 장기간 독방에 투옥되었거나 고립되어 있어 시야가 협소했고, 황국신민화운동을 벌이며 징용 징병을 권유하고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유지 명사 종교인 문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해방후 임시정부는 미군이 있는 남으로, 만주 빨치산과 독립동맹 간부는 소련군이 있는 북으로 들어갔다. 공산당은 남과 북에 각각 독자 조직을 가졌다. 해방되기 이전에 이미 일제의 규정력으로 분단의 내적 요인이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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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을 때 국외 독립운동단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국내에 전국적인 지반을 가진 독립운동단체가 없었더라면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경우 한국은 정치적으로 미숙해서 일정 기간 신탁통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었다.
8월 15일 그날부터 건국동맹을 모체로 한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활동에 들어갔다.(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안재홍) 다음날부터 여운형의 요구로 전국 각지에서 정치범이 석방되었고, 건준 산하의 치안대도 곳곳에 급속히 조직되었다. 건준 지부는 8월말까지 남북 각지에 145개나 되었다. 건국동맹은 강령 그대로 각인각파가 망라되어 있었는데, 서울의 중앙건준 간부도 우익과 좌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지부의 경우 남한은 좌우연합적인 성격을 지녔으나, 북에서는 민족주의자 중심으로 조직되어 공산주의단체와 협조했다. 건준지부와 치안대의 자치 ․ 자율적 활동은 민중들로 하여금 해방 실감하게 했다. 건준은 치안을 확보하고 현존시설, 기계, 기구, 자재, 자본 등을 보존, 관리했다.
8월말 9월초 미군상륙설이 유포되면서 우파가 다수 건준에서 떨어져나가자, 여운형은 재건파 공산당 박헌영 제의로 인민공화국을 급조했다. 9월 이후 지주 부르주아세력을 대표하는 한민당 중심의 우익은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추대운동을 벌였고, 공산당 중심으로 좌익은 인민공화국을 지지했다. 서울에 들어온 미군은 미군정을 설치해 직접통치 했고, 친일경찰 등 친일파를 적극 활용했다. 좌익이 너무 강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지만, 일제에 충성을 바친 것처럼 친일파가 미군한테 그러할 것으로 판단한 것도 작용했다. 미군의 친일파 등용은 해방의 의미를 무색케 했고, 현대사에 큰 해악을 끼쳤다. 미군은 또한 우익을 적극 보호, 육성하고 좌익을 탄압했다.
한반도에 대한 연합국의 전후 처리는 해방된 지 무려 4달이나 지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 ․ 영 ․ 소 외상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러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미소공위)를 설치해 한국인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하며, 5년 이내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모스크바삼상결정) 조속히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신탁통치는 즉각 독립을 원하는 민족감정에 배치된 결정이었다. 김구,  이승만과 한민당은 강력히 반탁투쟁을 전개했고, 남과 북의 공산당은 신탁통치를 포함해 모스크바삼상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규식과 여운형 안재홍 김병로 등은 모스크바삼상결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반도는 분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빨리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연합국에 협조하되, 신탁통치는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후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국의 유일한 합의는 오히려 좌우 대립을 격화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그렇지만 좌와 우의 주요 정치세력이 연합국결정에 대해 합의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1946년 1월 7일 한민당 국민당 인민당 공산당의 4당은 “모스크바삼국외상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원조한다는 정신과 합의는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신탁은 장래 수립될 우리 정부로 하여금 자주독립의 정신에 따라 해결케 함”이라는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었다.
임시정부를 탄생시킬 임무를 맡은 미소공위는 1946년 3월에 열렸으나 반탁투쟁을 전개한 정당 사회단체를 협력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계속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5월에 휴회하고 말았다. 미국측은 해방직후 움츠려들었던 우익이 반탁투쟁을 전개해 이데올로기면에서 공세를 취하며 좌익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내심 환영했지만, 한반도문제를 소련과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반탁투쟁은 장애물이었다. 그런데 반탁투쟁세력은 아무리 친미 우익이라고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소련측은 반탁투쟁에서 반소반공 활동만 주목했고 즉시 독립을 요구하는 한국인의 염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남북 공산당은 무조건 소련측을 지지했다.
미소공위가 휴회됨으로써 분단이 가시화되자 여운형 김규식 등의 좌우 중도세력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으며 좌우합작운동을 폈다. 중도파는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에 주둔하는 한 임시정부는 좌우합작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모스크바삼상결정이 말해주듯 연합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후 처리 방안은 좌익이나 우익이 일방적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할 경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중도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도 민족 대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반도는 북방(대륙)세력과 남방(해양)세력이 접합하는 위치에 있고, 세계 최강국의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이어서, 자주적 노력을 기울이는 능력에 따라 지정학적인 약점이 강점으로 전화되어 국제적으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고 연합국 원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47년에 들어와 미소간에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그해 5월에 미소공위가 열리긴 했으나 미소 협조에 의한 통일정부 탄생은 어렵게 되었다. 9월 미국의 제의로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됨으로써 분단 정부 수립이 눈앞에 닥쳐왔다. 1948년 1월 유엔임시위원단이 서울에 왔을 때 김구는 김규식과 노선을 같이 하여 남북협상을 주장했다. 두 김이 북의 김일성 김두봉에게 요인회담을 제의한 것은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는 민중의 간절한 염원이 작용했다. 민중은 1천년 이상 중앙집권적인 단일국가를 영위해왔기 때문에 분단이 대단히 부자연스럽다고 느꼈고, 경제적으로도 남과 북의 자원과 공업분포를 볼 때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자립적 경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남북협상에 나서라는 외침이 쏟아져 나왔다. 1946년에 이미 좌익 또는 우익이 소련 또는 미국에 기대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글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38선이 ‘국경선’이 되면 ‘미소전쟁의 전초전’(1948년 3월 12일 「7요인성명」)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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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단이 있게 된 내적 요인 또는 민족 내부의 책임과 외적 요인 또는 외부의 책임을 요약해보자.
일제 지배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인이 국외 여러 지역과 국내에서 분산되어 활동하고 그것도 사상과 체제를 달리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독립운동을 편 것은 일제 패망후 분열, 대립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갖게 했다. 일제는 한국인이 단일민족이어서 종족이나 종교를 이용한 분할통치(divide and rule)를 구사하는 대신 상층부를 회유, 포섭하여 민중을 지배하는 계급분단정책을 썼는데, 한국인 지주 부르주아는 막강한 일본 부르주아 지주와 경쟁하기에는 물적으로 미약했고, 그 때문에 정신적 도덕적으로도 자주성이 취약했다. 예컨대 자치운동의 경우 간디나 네루는 항영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했지만, 일제와 유착해 전개되었다. 이들중 다수는 일제말에 친일행위에 가담했다.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장기간 투옥과 고립된 지하투쟁은 민중적 기반을 협소하게 했고, 관념적 급진성을 강하게 했으며, 과도하게 소련에 기울게 했다. 극좌 극우는 타협과 관용에 대해 체질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민심을 읽으며 미묘하고 복잡한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분단에 일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배정책이 독립운동과 지주 부르주아 및 국내 사회주의자들의 성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언급한 대로지만, 일제통치의 산물인 친일파는 해방후 분단에 앞장섰다. 일제말 친일파는 나찌협력자와 비슷하게 황국신민화운동, 군국주의침략전쟁의 옹호 찬양이라는 전쟁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그와 직결된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에 깊이 염습(染習)된 것은 해방후 극우반공주의,  냉전이데올로기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기본 동력이 되었다. 일제 군국주의자들은 만주침략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미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하였고, 천황제 파시즘은 일본 특유의 비인간적 군인정신을 갖게 해 포츠담선언이 나오기 전에 패망이 명백한데도 항복을 하지 않아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련군이 참전했는데, 어느 것이나 미소의 한반도 개입을 초래했다. 특히 후자는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을 유도했다. 1945년 5월경 일본군대본영이 경성(서울)과 경성 이북의 작전을 관동군에 넘긴 것도 미소가 38선을 경계로 점령하는데 일조했다.
연합국은 분단에 규정적인 힘으로 작용했다. 한반도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에서 연합국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이었다. 미소 양군이 국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은 미국과 소련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사령탑인 소련의 양극(兩極) 군대만이 들어간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었다. 또 미소 양군사령부의 협의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사령부 사이에 연락도 거의 없었고, 공동으로 경제나 교통문제 등 현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38도선은 ‘마의 38선’으로 굳어져가 점차 왕래도 어려워졌다. 두 사령부는 각각의 지역에서 자신과 친밀한 세력을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해방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연합국은 모스크바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미국은 1942년경부터 한국을 국제관리하에 두거나 신탁통치를 실시하고자 했고,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도 미국 주장으로 그것이 포함되었다. 비록 모스크바삼상결정의 신탁통치 방안은 미소공위가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가변성이 있었지만, 한국인은 신탁통치라는 말 자체에 심한 거부감이 있었다. 미국은 제1차 미소공위 휴회후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했는데, 처음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친일파를 제한적으로 등용하고 건준이나 인민위원회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가졌더라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했을 미소공위는 양쪽 다 군인이 주도했다. 미군정에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미국인 민간인이 아주 적었다. 결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못한 채 냉전이 심화되자 연합국은 한국인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또 한반도에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검토하지 않고 분단 정부 수립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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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지 2년도 안 되어 우려했던 전쟁이 발발했다. 이승만대통령과 측근은 북진통일을 호언장담하기도 했는데, 북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켰다. 이데올로기 전쟁의 성격을 반영해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휴전회담을 2년 이상 끌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정전협정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에는 이 협정 조인 3개월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하여 1954년 5월 제네바회담이 열렸으나 성과는 없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계속 긴장상태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에 영향을 받으며, 1972년 7월 4일 남과 북은 1) 외세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2) 평화적으로 실현하고, 3)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통일 3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7.4공동성명은 유신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용되는 등 분단은 정권안보에 이용되었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도 있었다. 장기적인 분단의 지속과 권력에 의한 분단의 이용은 분단체제라고 할만한 현상까지 존재하게 되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동유럽과 러시아의 변화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다. 1991년 9월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그해 12월에 남과 북의 총리가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과 북의 긴장상태는 사라지지 않았고, 핵문제가 등장해 오히려 한반도 및 아시아에서의 전쟁 위험은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것 같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에의 큰 디딤돌은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에 의해 놓여졌다. 북미관계 변화로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분단 극복의 보폭은 한층 커질 것이다. 1953년 휴전협정에서 건의한 바 있는 평화협정과 군축문제도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일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파행적인 전후 처리의 잔존물로서 북일관계가 이제라도 정상화되면 아시아 최후의 냉전도 사라질 것이다. 북일 관계 정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서 잘못 처리된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는 여전히 아시아 평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명림 교수 원고]

역사를 기억하자, 과거를 잊지 말자, 
평화를 사랑하자
이종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부관장 리종웬입니다. 올해는 세계 반 파시즘 전쟁 승리 62주년이자 중국항일전쟁 70주년입니다. 또 남경대학살이 벌어진 지 7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70년 전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 전쟁은 중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나아가 일본 국민들에게도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중일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중일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각국의 역사 학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로 접근해왔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때론 같기도, 때론 다르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 이견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국이 중일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전쟁 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4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민족적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화염과 혈흔으로 얼룩진 14년간의 항일전쟁 동안, 총칼을 두려워하지도, 적에게 굴복하지도 않는 강한 민족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환란을 극복하는 단결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희생 정신, 끝까지 맞서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항일정신”이었습니다. 때문에 항일전쟁의 승리는 중화민족에게 있어 독립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반 파시즘 전쟁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공합작의 기초가 된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인민전쟁의 위대한 승리이자, 중화민족의 부흥과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화민족의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에 기초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가슴 깊이 기억하고 과거를 잊지 않으며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항일전쟁 역사를 연구하는 한 사람이자,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박물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중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일전쟁이 끼친 영향과 중국항일전쟁기념관을 설립한 취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2차 대전은 현재까지, 아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서도, 가장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쟁, 특히 침략 전쟁의 비인도성과 파괴력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로 인해 평등, 독립, 평화 등의 사상이 사람들 마음 속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항일전쟁은 세계 반 파시즘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근대 이후 중국이 외세의 침략에 대응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민족 해방 전쟁이자 중화민족이 부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역사를 읽으면 지혜로워 진다.”, “역사를 잊는 것은 일종의 배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 후 국공내전이 발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중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 중국은 항일전쟁을 반성할 시간도, 역사 문제를 처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어서야 항일전쟁의 의미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항일전쟁에 대한 연구가 역사학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체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항일전쟁을 알리는 전문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일전쟁기념관이 하루 아침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항일전쟁이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다시 말해 1980년대 중국은 국력이 매우 약한 나라였습니다. 국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국은 모든 돈을 현대화 건설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당시 항일전쟁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일본이 침략 전쟁을 벌였던 곳에 기념관을 설립하자는 계획이 무르익으면서, 중국의 항일전쟁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념관 설립이 점차 가시화되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중국은 7.7사변이 발발했던 장소에 거금을 투자해 항일전쟁기념관을 세웠고, 1987년 7월 6일 처음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는 항일전쟁기념관과 유사한 전쟁기념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 중국 국내의 전쟁기념관은 200개 정도로 대부분 1980-90년대에 건설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쟁기념관이 저희 기념관과 비슷한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를 기리고 알리기 위해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물관이건, 전시관이건 기념관이건, 기본적인 목적은 전람회를 통해 직관이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은 모두 관중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시회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을 잃어버린 전시회는 매우 위험하며 역사의 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진실할수록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의 기본 원칙입니다. 중국 항일전쟁의 역사는 중국의 것이자 동시에 세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일전쟁은 반 파시즘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 항일전쟁 등의 기념관의 진실성은 중국 관중뿐 아니라 세계 각국 관중들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저희 기념관이 역사적 진실을 계승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역사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일 따윈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기념관이 개관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역사를 존중하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차례 대형 전시회와 50여 개의 테마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침략 전쟁에 맞서 싸우며 평화를 수호해 온 중국인의 면모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2005년 개최한 대형 테마 전시회 <위대한 승리>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잊지 말자. 평화를 수호하고 미래를 개척하자”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기획돼 국내외 각계 인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를 포함한 일본 각계 인사들이 전시장을 직접 방문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인사들은 이번 전시회가 역사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기본 방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전시회가 3차례 진행되면서 연인원 1,400여 만 명의 관중이 저희 기념관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정부 관계자 수 십 여명, 80여 개 국의 각계 인사 20여 만 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국민들이 항일전쟁을 겪으면서 느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전쟁에 끝까지 임하는 불굴의 항전 정신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2005년 <위대한 승리>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우리는 7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알리고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전시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즉, 전람회의 주제가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핵심 내용이 항전 정신을 고취하고자 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국부적으로 이루어진 6년간의 항전 활동과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8년간의 항전 활동을 하나로 통일시켜 14년간의 항전 활동 사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정면 전쟁과 후방 전쟁의 역사를 통합해 민족단결항쟁사를 명확히 알렸습니다. 넷째, 대만 동포들의 50년 항일투쟁 역사와 중국의 14년 항일전쟁 역사를 재조명해, 양안 공동 항일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섯째, 중국인민 항일전쟁과 세계 반 파시즘 전쟁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중국인민항일전쟁이 역사에서 어떤 위치이며 또 어떤 공헌을 했는지 강조했습니다. 여섯째, 애국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의 차이를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중화민족의 정기를 고취시켰습니다. 일곱째, 많은 일본인과 일부 군국주의 전범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가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객관적으로 배우기 위한 진지한 자세와 학술적인 연구가 역사 연구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역사는 늘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후대인들은 이를 토대로 역사를 규명하고 역사적 증거를 찾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왜곡이나 은폐도 아무런 의미 없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항일전쟁의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문헌 자료와 현물 자료가 존재합니다. 역사학을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는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이 항일전쟁사를 연구하고 알리는 데 기초가 됩니다. 개관 20년 동안,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의 연구원들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끈기와 배움과 연구에 몰두하는 진지함으로 사학 연구에 임해왔으며, 많은 연구 저서를 출판해왔습니다. 저희 기념관은 국내외 항전 역사 및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내외 유명 전문가, 학자들로 구성된 싱크 탱크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여 차례의 학술 세미나, 좌담회, 포럼 등을 개최해 항전 시기 역사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한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또한 진귀한 장서들을 수집 선별하고 항전 시기 문화재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박물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매해 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념관에서 수장 중인 항전 시기 문화재와 사료는 1만여 점에 달하며, 이러한 문화재는 항전 시기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특히 일본에 강제 징용된 중국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전쟁으로 인한 피해 조사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양질의 자료를 가장 먼저 확보해 수준 높은 연구를 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전시회에 내놓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념관은 세계 우호 단체, 인사들과의 폭 넓은 교류를 통해 단결, 우정, 평화, 협력 등을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일종의 전쟁기념관입니다. 다른 나라의 항전 기념관들처럼,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를 고취하기 위해 만든 기념관입니다.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세계인의 바램이자 모두의 희망입니다. 지난 20년 간 저희 기념관은 세계 각국 국민들이 중국의 항일전쟁을 이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여명의 국가 정상들, 정부 관계자, 그리고 80여 개 국 연인원 20여 만 명이 저희 기념관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현재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러시아, 독일 등 박물관, 기념관, 민간 단체, 우호 인사들과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박물관이 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참가할 때 이분들이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계시며, 중국 항일전쟁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많은 공헌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공통된 염원, 즉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세계가 영원히 평화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한국, 싱가폴,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에 직원을 파견해 다양한 교류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및 지역의 박물관, 학술계, 우호 단체 및 관련 인사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교류를 통해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와 협력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왜곡된 역사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는 편협한 역사관이요, 다른 하나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시키는 움직임입니다. 전자는 역사를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중국의 일부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문제요, 후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대만 독립을 꾀하는 독립세력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역사관은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며 앞으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일전쟁을 회고하는 것은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고 평화, 발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기념관 참관을 통해 중, 한, 일 및 여러 국가들의 항전박물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 각국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바라 본 전쟁과 기억 
그리고 평화와 미래

버나드 마그노 카르가닐라

필리핀 마닐라 대학 인문학부 사회학과장

세계 지배

일본은 제국의 야심을 가지고 동양을 지배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포르모사(Formosa, the Penghu Islands)를 점령하고 1894년부터 1895년 사이에 중국과 갈등을 겪다가 이후에는 요동 반도까지 손아귀에 넣는다. 10년 후, 일본의 침략야욕은 러시아까지 뻗어간다. 이처럼 중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야욕에 불탄 일본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1908년이 되자 앞서 루스벨트-타카히라 협정을 통해 일본이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주지역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묵인하려고 했던 미국은 비로소 일본의 전쟁행위에 개입하게 된다. 일본 제국 군대의 보안사령관인 이노우에는 뻔뻔스럽게도 필리핀 주둔 미국군 사령부인 윌리엄 드발(William Duvall)에게 필리핀 주둔 미군 군영과 시설을 시찰할 수 있는 전폭적인 권한을 달라고 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호머 리아(Homer Lea)가 ｢무지의 용기 (The Valor of Ignorance)｣에서 썼듯이 일종의 전쟁이 이미 그때부터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2년 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조선을 대 일본제국의 속국으로 합병시킨다. 

동아시아에서 그 지배권을 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선을 합병한 일본은 제 1차 세계대전 동안 동맹군의 전리품이었던 마리아나(Mariana), 케롤린(Caroline), 그리고 태평양 연안의 마샬 군도를 점령해 나간다. 
일본의 침략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독일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중국의 일부지역을 노리고 베이징의 원세개 (袁世凱: Yuan Shih-kai) 정부에게 ‘21개조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그러나 당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어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은 이런 일본의 제국주의를 꺾지는 못한다. 1918년에서 1922년 사이에, 일본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영토인 극동지역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그러자 일본 군부는 1928년에 바이칼 호수 동쪽 지역을 빼앗으려는 전쟁을 계획하고 관동군은 만주지역에서 모종의 군사작전을 계획한다. 

그 결과 1931년 9월 18일 요녕성의 심양에서 제 2차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런 일본의 침략야욕과 호전성은 1933년 유럽에서 흥기한 파시스트의 준동이 있기까지 계속된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일본과 유럽의 파시스트들은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1935년,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 침공, 1936년 스페인 내전, 1937년 난징대학살, 1938년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 1938년 카산호(Khasan Incident) 사건, 1939년 3월 독일군의 체코슬로바키아 합병, 1939년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침공과 5월의 노몬한 사건(Nomonhan Incident: 만주와 몽고 국경에서 일본 관동군과 소련 및 몽고군 사이에 일어난 국경분쟁-역자주) 이 줄줄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침내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유럽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1940년 일본군대는 북부 인도차이나 지역으로까지 진출하고, 일본 정부는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3 추축국(2차 대전발발의 주요 삼국)이 된다.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령인 진주만을 기습폭격한데 이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상해와 필리핀, 태국의 영토를 공격하면서부터 태평양이 제 2차 세계대전의 주무대가 되었다’ [Annex 6, Appendix A, Section 9, 극동아시아에 대한 국제 군사재판소의 판결 (1948): 미국, 중국, 영국, 북아일랜드, 소비에트연방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은 아라키 사다오, 오히하라, 겐지, 하시모토, 긴고로, 하타, 슌로쿠, 히라누마, 키이치이로, 히로타, 코키, 호시노, 나오키, 이타가키, 세이시로, 카야, 오키노리, 키도, 코이치, 키무라, 헤이타로, 코이소, 쿠니아키, 마츠이, 이와네, 마츠오카, 요수케, 미나미, 지로, 무토, 아키라, 나가노, 오사미, 오카, 타카수미, 오카와, 수메이, 오시마, 히로시, 사토, 겐료, 시게미츠, 마모루, 시마다, 시게타로, 시라토리, 토시오, 스즈키, 테이이치, 토고, 시게노리, 도조, 히데키, 우메즈, 요시지로를 전범재판에 회부한다.] 

선과 악의 대결

일본이 20세기 세계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다. 거의 30여 년 동안 일본은 강압적인 위협과 군사력 그리고 뇌물과 부패, 아시아 여러 국가의 정치인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술책과 책략을 쓰고 아편과 같은 마약을 생산하고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아시아인을 무력화시킨다. [Annex 6, Appendix A, Section 4, 중국과 다른 점령지역에서 일본이 벌인 부패와 강압정치의 방법들 (1948):미국, 중국, 영국, 북아일랜드, 소비에트연방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은 아라키 사다오, 오히하라, 겐지, 하시모토, 긴고로, 하타, 슌로쿠, 히라누마, 키이치이로, 히로타, 코키, 호시노, 나오키, 이타가키, 세이시로, 카야, 오키노리, 키도, 코이치, 키무라, 헤이타로, 코이소, 쿠니아키, 마츠이, 이와네, 마츠오카, 요수케, 미나미, 지로, 무토, 아키라, 나가노, 오사미, 오카, 타카수미, 오카와, 수메이, 오시마, 히로시, 사토, 겐료, 시게미츠, 마모루, 시마다, 시게타로, 시라토리, 토시오, 스즈키, 테이이치, 토고, 시게노리, 도조, 히데키, 우메즈, 요시지로를 전범재판에 회부한다.] 

이에 초기 UN과 연합국들은 이후 국제적으로 민주주의가 고양될 수 있도록 1940년에 대서양헌장을 발표한다. 당시 미국의 보호아래 있었던 필리핀 국민들은 필리핀 지역의 통합과 무장해제를 통한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헌장에 명시된 다른 6가지 원칙이 지켜지기를 고대했다. 

필리핀 역사: 자유의 실타래

일본이 1940년대에 필리핀을 공격했지만, 많은 필리핀인들은 이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필리핀은 현재 7,108개의 크고 작은 도서(島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치집단과, 부족, 마을, 왕족, 그리고 술탄의 지배를 받는 여러 지역의 자유연합에서 근대적 공화국이 되었다. 필리핀 군도에서는 이미 마젤란 시대이전부터 여러 가지 사회 형태가 존재했었고 이웃 문명과 조용하지만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으나 일본은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배(1565-1898)를 받는 막부 시대부터 악의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1582년부터 왜적들은 필리핀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루존(Luzon)을 위협해왔다. 당시 필리핀 주둔 고위 관료였던 곤잘로 론퀼로 드 페냘로사(Gonzalo Ronquillo de Peñalosa)는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2세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일본은 이곳에서 아주 호전적인 국민들입니다”(The Philippine Islands, 1493-1803. 필리핀은 초기 태평양을 항해하던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서 유럽 여러 나라와 교류하던 초기부터 19세기까지 필리핀의 역사와 가톨릭 선교의 역사, 정치, 경제, 상업, 그리고 종교를 소개하였다. 엠마 헬렌 블레어와 제임스 알렉산더 로버트슨 편집판 참조(Volume V, 1582-1583. Edited and annotated by Emma Helen Blair and James Alexander Robertson. May, 1903. www.gutenberg.net) 
필리핀이 스페인의 통치하에 있을 당시 총독이었던 고메즈 페레즈 다스마리나스(Gomez Perez Dasmarinas)는 1592년 6월 11일 날짜로 스페인 국왕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신을 보내 친서를 보내왔는데 그 친서에서 일본은 자신의 나라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며 아주 무례하고 야만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당시 막부의 주군이었던 히데요시의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The Philippine Islands, 1493-1898. Volume VIII, 1591-1593. Edited and annotated by Emma Helen Blair and James Alexander Robertson. October, 1903. www.gutenberg.net) 
1590년대 당시 불손한 일본의 태도는 20세기까지 이어졌다. 필리핀 원주민은 지난 3세기 동안 필리핀을 지키기 위해 스페인에 협조적으로 대했지만 1890년대에 마닐라에 본부를 둔 스페인의 식민정부는 아주 악의적으로 필리핀의 민족주의 운동자들을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만들어버렸다. 
1896년, 필리핀의 첫 번째 자치 공화국이 탄생했을 때, 카티푸난이 이끄는 혁명 필리피노당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고 자주권을 천명하며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한다. 
필리핀의 독립전쟁은 제 1차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지 일년 후에 일어났는데 당시 일본은 필리핀의 반스페인 전쟁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래서 당시 필리핀 공화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그 어떤 물질적 원조도 바라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동조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국민의 지지에만 의존했다. 
1898년, 이미 스페인의 통치에서 벗어난 필리핀의 여러 도서 지역에서는 말로로스(Malolos)에 소재한 혁명의회에 그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1899년에는 말로로스에서 다시 혁명공화국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필리핀 공화국은 헌법에 의해 통치하는 최초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화국으로서 의회정부, 3단계의 교육제도, 육군, 해군, 그리고 사법부를 갖추어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런 공화국정부는 1899년 미군의 공격을 받았고 필리핀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다시 빠지게 된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1914년까지 미국의 침공에 맞서 싸움을 전개한다. 종전의 공화국 정부 자리에 미국은 새로운 통치 기구를 설립하는데 군법, 군사정부, 식민사령부, 원주민 협력회 등이 그 예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열망하는 필리핀에게 미군의 통치는 달가운 것이 아니었기에 미군 통치는 늘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미국 식민주의자들은 필리핀의 자치 법을 합법화하고 독립을 약속해야 했다. 마침내 1935년 필리핀 정부가 탄생하고 마누엘 쿠에존(Manuel L. Quezon)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쿠에존 대통령은 당시 일본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직감했다. 실제 일본은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1급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며 대동아공영이라는 허울좋은 구실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쟁을 일으켰다. 쿠에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필리핀을 결코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에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예감했다.
물론 필리핀인들이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사건은 그의 확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1936년, 처음으로 필리핀 공화국의 국방군이 조직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함을 구축하고 있었다. (the Yamato and the Musashi). 
1940년대 유럽에서 제 2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지펴지자 필리핀의 고위 사령부는 파시즘과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한다. 필리핀의 고위 관료는 필리핀 국방부에서 1941년 5월 24일까지 완벽한 동원계획을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비센트 림(Vicente Lim) 장군은 독일의 유럽을 침략하자 필리핀인의 동요를 설명하고 극동아시아의 위협과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필리핀 고위 공무원과 관료들은 이미 그때부터 필리핀 군대가 미군과 어떻게 협력해서 대처해야 하는지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해 후반기에 상황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갔다. 즉 일본은 1941년 7월에 인도차이나 반도를 공격하는데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군인 섬너 웰즈(Simner Wells)는 이를 두고 필리핀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 고 발표한다.  
7월 24일 웰즈의 기자 회견문에 이어 미군은 7월 26일에 곧바로 필리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극동아시아 미국방위군(USAFFE)을 파견한다. 그리고 그 다음달 8월에 일본 정부는 필리핀 주재 영사에게 긴급하게 “마닐라에 주둔하는 미군 해군과 군사용 비행기의 형태와 생김새”에 관한 정보를 캐낼 것을 명령한다. 당시 USAFFE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8월 15일 필리핀 공군에게 미군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지시한다. 

1941년 9월 1일, 12개의 필리핀의 보병대가 미군의 명령체계에 예속된다. 그러자 일본은 다소 신중한 태도로 그 달 일본 도쿄의 해군전쟁 칼리지에서 11일에 걸쳐 전쟁 전략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0월이 되자, 필리핀의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 게릴라 전투를 펼치고, 일본은 총독 히데키 토조(Hideki Tojo) 의 각료를 고노예(Konoye) 내각으로 교체한다. 
그리고 11월 첫 주가 되자, 일본주재 미국대사는 일본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일만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긴급하게 타전한다. 당시 일본은 해군의 전 함대에 출격준비 명령을 내리고 사령부에 진주만 공격을 상세하게 계획한 ‘Combined Fleet Top Secret Operation Order No. 1’을 전달한다. 그러자 루존 남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USAFFE가 조지 파커 주니어(George M. Parker)를 사령부로 해서 편대를 갖추어 일본의 필리핀 공격에 대비한다. 
처녀잉태축제의 전야인 1941년 12월 7일, 필리핀대학의 학생들은 댄스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마닐라 호텔에서는 미군 27부대 소속 1,200명의 군인들이 브레레튼(Brereton) 장군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 처음 한 달 동안의 전개상황

1941년 12월 8일, 일요일, 마닐라 시간으로 새벽 3시 40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다는 전언을 워싱턴으로부터 장거리 전화를 통해 듣는다. 
같은 날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기오에 있던 쿠에존 대통령은 마닐라에 머물던 비서실장 조지 바르가스(Jorge B. Vargas)로부터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아침 7시 30분에서 1시 사이, 일본군은 클라크 공군 기지의 북쪽에 위치한 바타네스의 필리핀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물론 사전에 아무런 선전포고없이 이루어진 공습이었다. 
그러자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동인도 독일의 최고 책임자들과 수상은 국제법을 무시한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며 히로히토 제국의 침략야욕에 무장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다. 
앞서 일본의 외무상인 마츠오카가 공영(co-prosperity sphere)을 말하고 다닐 때부터 이미 일본의 침략야욕을 예상했던 필리핀 대통령 쿠에존은 1941년 12월 8일 ｢필리핀 헤럴드｣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모든 필리핀인들이 저마다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마도 쿠에존 내각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1941년 12월 9일에서 1942년 1월 11일 사이에 일본은 마닐라, 파사이(Pasay), 아파리(Aparri), 비간(Vigan), 레가스피(Legaspi), 카나카오(Canacao) 해군병원, 아부케이 마우반(Abucay-Mauban)을 공습한다. 
1941년 10월 30일에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쿠에존은 제 2기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 선서를 한다. “우리는 더 위대한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아주 소중한 것으로 그것이 없으면 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코레기도르 섬에 있는 밀린타 터널에서 진행된 쿠에존 대통령의 2기 취임식에는 부통령, 필리핀 최고법원판사, 미국 고위사령부, 극동아시아 주둔 최고 공군 사령관등이 참석했다. 이 섬의 만 건너편에 USAFFE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건너편의 일본의 65여단, 16부대, 그리고 48부대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 
루존에 주둔한 모든 부대와 기반시설은 1941년 12월 23을 기해서 USAFFE 사령부의 결정으로 바탄반도로 옮겨진다. 이는 마닐라 보호조치로 미국방성의 전쟁플랜 오렌지 3호(WPO-3)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42년 1월 11일 밤, 일본이 바탄 주재 연합국 주둔지를 공습함으로써 바탄도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파시즘에 대항한 필리핀의 전쟁

필리핀이 태평양전쟁 동안 겪은 국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필리핀 방위 캠페인(1941. 12- 1942. 5), 필리핀 저항운동 (1942. 12-1944. 10), 필리핀 자유운동( 1944. 12- 1945. 9). 

당시 바탄주둔 필리핀 군대를 상대로 쿠에존 대통령은 1942년 1월 3일에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한다. “여러분의-곧 우리의 의무는 침략자가 우리의 땅에서 나갈 때까지 싸우고 저항하는 것입니다.”(The Good Fight. New York: D. Appleton-Century Company, Inc., 1946, p. 243). 

일본의 필리핀 지배

생각이 올바르게 박힌 필리핀인이라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 

승리의 조건

1942년 2월 7일, 당시 미국 대통령은 루스벨트는 쿠에존 필리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합국의 승리란 “완전하게 추축국(일본, 독일, 이탈리아)을 몰아내고 그들의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The Good Fight. New York: D. Appleton-Century Company, Inc., 1946, p. 273)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필리핀인의 입장

필리핀인들은 일본인이 황궁이나 메이지 신사, 야스쿠니 신사를 마치 순례지처럼 순례하고 참배하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곳들은 제 2차 세계대전부터 일본제국주의를 칭송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을 방문해 참배한다는 것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일본인의 염원”을 다시 상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Domei, dispatch from Tokyo, "Nippon pilgrims greet )New Year," The Tribune, January 3, 1944, p. 2) 

제2차 세계대전의 끝: 
말레이시아인에게 주는 역사적 의미

아흐마트 아담

말레이시아 카방산 대학 말레이 문명권 연구소 초빙교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패배하고 제 2차 세계 대전도 끝이 났다는 소식에 대다수의 말라야 사람들은 흥분과 기쁨을 맛보았다. 그리고 다시 영국이 말레이 반도에 들어오자 다인종 국가인 말라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비참함을 주었던 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 대전의 끝은 영국의 또 다른 지배를 의미할 뿐이었다. 이런 점에서 말라야의 모든 사람들이 영국의 식민지로 다시 귀환하는 것을 반길 수만은 없었다. 영국의 전시 계획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바와 사라왁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다를 수 밖에 없었다.
말라야는 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다인종 국가였다. 말라야의 인구는 토착 말라야인과 오랑 아시릴스, 그리고 중국인과 인도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인과 인도인은 전쟁 전부터 대규모로 이주해 왔지만 말라야의 시민권은 얻지 못했었다. 이외도 유라시아인과 유럽인들을 포함해 소수 민족들이 더러 존재했다. 영국이 18세기, 19세기에 동남 아시아에서 펼친 제국주의적 전략에 따라 1787년에 페낭
 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들어가자 말라야는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1819년에 싱가포르,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로 더 잘 알려진 말라카가 19824에 영국의 식민지배에 들게 되었다. 영국은 말라야 연맹에 ‘개입’하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우선 말라야의 여러 술탄들로부터 그들의 통치구역을 영국의 관리들이 대신 맡는다는 동의서를 얻어내고 1874년부터 식민지 간접 통치를 시작한다. 
그러나 영국과 말라야의 술탄들이 서로 협정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말라야 연방을 합병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말라야 술탄에게 ‘고문’으로서 활동한다는 구실아래 영국정부는 주석 광산산업을 발달시키고 자본가 기업을 통해서 대규모의 고무경작을 도입해 말라야의 천연자원을 착취할 수 있었다. 자본가기업들은 영국이 말라야의 전체 개발을 진두지휘하며 도시, 학교, 도로, 항구, 그리고 이동통신을 발달시키면서 1942년 일본이 다시 말라야를 식민통치하기 전까지 말라야의 근대화에 일정부분 선봉대의 역할을 했다. 

영국은 특히 고무농장과 주석 광산을 개발하면서 아주 빠르게 개발을 서둘렀고 급진적인 이주 정책을 폈다. 그 결과 19세기 마지막 4사 분기에 이르자 말라야의 주석 광산과 농장에는 중국인 이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인도인도 들어와서 농장과 도로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말라야의 개발은 말라야인의 경제적 빈곤, 말라야 국가가 갖는 연방 체계적 특성, 교육의 부족과 서로 다른 인종간의 가치 체계이라는 요소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당시 말라야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추진된 근대적 진보에 결코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시 말라야에는 지방의 통치자인 술탄들이 있었지만 말라야 내의 화교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말라야 통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라야로 이주하는 중국인이 아주 많아지고 그 속도도 빨라져 1901년 말라야의 주석광산도시인 셀랑고르의 전체 인구의 약 65%, 페락 인구의 약 45%를 중국인이 차지하게 되었다. 
 쿠알라 룸푸르, 이포흐, 타이핑, 그리고 세렘반처럼 주석 광산과 인접한 도시에도 주요 주거지가 생겨나면서 이 도시들은 결국3대 화교 도시가 되어 화교 사회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말라야 연방국에서 말라야인의 수는 1,968,301명이었는데 반해 중국계와 인도계는
 2,051,106이나 되었다. 해협식민지의 경우도 말라야인의 숫자는 309,051이었는데 반해 중국인과 인도인을 합친 숫자는 1,071,086
이었다. 이 말은 전체 말라야로 이주해 온 타 인종의 숫자는 1941년 7월 30일을 기점으로844,840 혹은 말라야인보다 15.6 % 이상을 차지했고 전체 인구 수3,122,192에서 말라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2.2 % 정도였다.
 이렇게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소수 인종으로 전락하는 위치에 서게 되자 말라야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 동안 각성된 정치 의식을 발휘하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말라야 인에게 주는 의미를 논의하려면 먼저 일본의 군사적 지배에 놓여있었던 서쪽 말레이시안(말라야) 사람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전쟁은 말레이시아 전체 인종적 집단 에게 아주 고통스런 기억과 정신적 외상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1942년에서 43년 사이에 시암에서 버마에 이르는 ‘죽음의 철도’ 건설에 동원된 강제노역, 
강제 징집되어 멀리는 뉴 기니아와 동남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파병되어 반 일본 식민지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을 죽여야 했던 강제징집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에 겪은 일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를 이루는 인종적 그룹들은 약간 인식을 달리한다. 즉 말라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말라야를 구성하는 3대 인종 사이에서 그 의미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차 세계 대전이 전 인종에서 유사한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말라야인 대다수에게 전쟁은 영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었다. 일본의 대대적인 선전과 
, 비말라야인이 말라야에 대규모로 이주하는 것을 찬성하는 정책을 편 영국에 대한 말라야인의 일반적인 반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라야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동료 국가의 힘을 빌어서 유럽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은 말라야를 지배하는 동안 말라야의 민족주의자들이 가졌던 독립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브라힘 야콥에게 항복을 선언한 후에 인도네시아 연방에서 말라야가 독립할 수 있는 플랜을 짠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약속한 것과는 달리 말라야의 독립은 약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브라힘은 말라야의 독립을 위해서 말라야 공산당(MCP)과 항일말라야인군대(MPAJA)에게 영국과 싸우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들의 도움을 얻는데 실패하고,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자들과 달리 급진적인 말라야청년연합(KMM)은 말라야의 독립을 위해 젊은이들을 조직하고 싸우는데 그 역량을 전혀 발휘하지도 못했다. 인도네시아 연합 내부에서 말라야가 독립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 비 말라야인은 전혀 동감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다인종 사회를 이룬 말라야의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사실은 이브라힘 야콥과 친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에게 아주 커다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1941년, 말라야청년연합(KMM)은 일본이 영국을 몰아내기 전에 일본의 정보요원들에게 협력했는데
 당시 KMM는 영국이 정책적으로 말라야를 외국 이주민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는 적대심을 품고 있었다. 영국에 대한 반감으로 말라야 민족주의자들은 친일성향을 띠게 되었고 또 일본은 무고한 말라야인들을 서방 식민지주의자
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노련하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 대한 말라야인들의 일반적인 감정은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었던 강한 적대심과는 사뭇 달랐다.

일본인들의 잔악성, 갈수록 심각해지는 식량과 의복 같은 필수품의 부족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라야인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일본의 지배시기’는 “일본인들은 우리 조국에서 우리의 권리를 늘 상기시켜주었고 일반 말라야인에게 애국주의를 심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
” 고 인식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인들은 말라야인들이 식민주의의 악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 도움을 주었노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말라야인들의 대일본 감정은 제 2차 세계 대전 중 아주 심각한 차별을 겪었던 중국인의 반일감정과는 상이한 대조를 이룬다.

왕 궁우 교수가 중국인에게 지적했듯이, 말라야인에게 일어난 제 2차 세계대전은 “중국에서 벌어진 전쟁의 연장선”이었던 것이다.
 

중-일 전쟁은 1931년 일본이 만주를 공격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혹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 1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중국이 산둥 반도를 두고 벌인 갈등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혹은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벌어진 중일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때 중국은 전쟁에 패하고 일본제국에게 대만을 양도했다. 이처럼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는 그 뿌리가 아주 깊고 또 강해서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모종의 독특한 앙금이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말라야의 화교들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희생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말라야에서 벌어진 일본의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중국에서 벌어진 중일간의 전쟁의 희생자였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일본이 말라야를 지배하면서 중국인들은 다른 말라야인과 인도계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혹하게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말라야에서 아주 의도적인 차별 정책으로 많은 중국인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학살했다. 일본인의 칼에 잘린 중국인의 목이 꼬챙이에 꽂힌 채 전시되기도 했다는 기록과 억지로 비눗물을 마시게 했다는 일들은 싱가포르와 말라야에서는 자주 회자된 일들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의 타나 메라에서는 일본방첩기관인 켐페이 타이(Kempei Tai)
 가 중국인들을 강제로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는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 오르는 곳에 다다르면 뒤에서 자동소총을 발사해 살해하기도 했다.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수 백 명의 중국인을 학살한 만행은 당시 일본 점령기의 가슴 아픈 기억들의 일부이다. 싱가포르의 중국인들이 1942년 승리 이후에 바로 일본군사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숙칭(Sook Ching) 사건도 당시 일본 식민지배로 인한 고통스런 기억 중 하나이며 이외 말라야 여러 지역에서 일본군에게 중국인들이 살해된 사건은 많이 있다. 
 또한 말라야와 싱가포르 사람이라면 싱가포르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기 이틀 전에 일본군이 알렉산드리아 군인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약 200명을 죽인 학살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자 마자 말라야의 정치상황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금새라도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화교로 구성된 말라야 공산당은 말라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조직이 되었다. 그러나 영국이 자국의 군대를 철수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8월 중순에 있은 일본의 항복과 9월 영국의 점령군이 다시 도착하는 동안 말라야에는 치안의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다. 이런 공백은 결과적으로 말라야 공산당이 짧은 시간이나마 말라야의 치안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기회를 주었고 공산당은 말라야 전체 반도는 물론 지방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군사사령부가 조직되기 불과 몇 주 동안 말라야에서는 중국인과 말라야인 사이에 인종적 충돌이 있었는데 당시 말라야 인민 항일 전선
의 병사들을 진두 지휘한 말라야 공산당은 말라야 지방의 마을과 도시들을 점령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복수를 하듯 지역 사회에서 일본군에게 협력한 혐의를 받는 친일말라야 관료들을 숙청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라야인들에게 친일 말라야 관료에 대한 보복을 일삼는 MPAJA의 독단적인 행위는 지역에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말라야인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중국인들의 사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반적으로 화교에 대한 말라야인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중국인에 대해서 다시 말라야 인이 복수로 대응하자 결국 화교-말라야의 충돌이 일어나 영국의 군사행정부(British Military Administration)가 들어선 9월 초창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BMA는 자신들의 무장해제를 위해 MPAJA와 협력하는데 순수이 따르고 공산주의자들도 군사 통치 기간 동안 영국의 명령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이런 배경에서 말라야인들은 영국 런던의 의사당에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 1946년 4월 1일 말라야 연맹이 출범하는 일에 화교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했다며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말라야 연맹이라는 구도는 결국 화교에 대한 말라야인의 반감 때문에 진지하게 고려되지 못했다. 1942년에서 45s년 사이에 식민지 정책 입안자들이 계획한 전시 플랜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전쟁의 종식을 내다본 영국정부는 자신들이 돌아가고 나서 다른 누군가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했다.
 말라야의 주된 자연인 천연고무와 주석, 그리고 동남 아시아가 영국에게 주는 전략적 이점,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국의 국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영국은 말라야에 대한 지배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이 진행되던 1943년 말, 영국 말라야 행정연맹(British Malayan Planning Union)이 수립되었고 런던의 전시 정책 입안자들은 말라야에서 이제까지의 정책을 깨끗이 정리하고 앞으로 중앙집권화된 정부를 만들어낸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라야의 여러 술탄들과 오래 전에 맺은 협정을 새롭게 갱신하고 협상을 시도한다. 말라야의 술탄들은 새로 말라야 연방국, 비연방 말라야, 그리고 해협식민지들을 새로운 헌법에 따라 말라야 연맹으로 통일시키고자 영국 왕실에게 주권을 양도하는데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영국은 말라야 연맹이 되면 대다수의 이주민을 구성하는 화교에게 시민권을 주면 말라야 내의 인종과 화교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보았다.
 시민권은 말라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심지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거주했던 사람에게도 주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영국은 당시 1930년대에 이미 이주민 공동체가 말라야 내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영향력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숫자상으로도 말라야인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치적인 권리를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화교가 말라야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국은 말라야를 다인종 통합 국가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영국 식민지 계획자들의 예상과 달리 말라야 연맹을 실현시키기 위한 백서가 공개되었을 때 보인 말라야 사회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다. 당시 말라야 공동체의 리더였던 다토 온 자파르(Dato’ Onn Jaafar) 는 말라야 연맹에 대해서 말라야인들이 반감을 갖도록 불을 붙였고 범말라야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통일말라야국가조직(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을 1946년 5월 11일에 출범시킨 것이다. 이 조직의 출범에는 종래 서양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대거 참가했다. 
화교와 인도 이민자들에게 말라야 시민권을 준다는 개방적인 정책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 말라야 인종들과 말라야 공산당들은 그다지 큰 호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과 인도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국에 대해서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데다 새로 제정된 헌법은 말라야 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비-말라야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페낭, 싱가포르, 말라카 등 영국령 해협 식민지에 살던 화교들은 이미 30년대부터 말라야인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해왔다. 이들의 대변인이었던 탄 쳉 록(Tan Cheng Lock)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라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중국인의 의지를 표현해왔다. 이렇게 말라야의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으면서 말라야에서 태어나 말라야를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권리를 요구하는 화교들의 태도는 오히려 말라야인의 두려움을 더욱 더 크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상류계급이 아닌 급진적인 말라야인들이 1937년에 청년말라야 연합(Kesatuan Melyu Muda)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인도네시아를 이루어 말라야의 독립을 쟁취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교들은 일본군이 점령하는 동안에도 말라야 외부에서 정치적인 권리를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탄 쳉 록은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전쟁 이후 말라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미 다 읽은 듯, 1943년 11월, 그가 인도로 추방되어 있을 때, 영국을 향해 말라야 자치 정부를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영국에 보내는 서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말라야가 재건되면, 영국의 정부는 말라야가 자치 정부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헌법수립 작업을 마무리 짓고, 모든 문제점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지명해야 한다. 말라야의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신뢰하고 특히 말라야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이들이 말라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 스스로가 말라야에 적응해 완전하게 말라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말라야 연맹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자, 말라야인들은 계층을 막론하고 영국이 말라야의 진짜 ‘주인’인 자신에게서 말라야를 빼앗아 가려는 식민주의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영국이 전쟁 이전의 식민지 정책을 다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된 것이다. UMNO의 말라야인들은 영국의 왕실에 주권을 이양한 말라야의 술탄들에게서 주권을 되찾아와야 하고 새로운 말라야 연맹의 헌법이 명시하는 진보적 시민권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말라야인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영국 내부
에서도 이들에게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영국의 식민 정책은 말라야 연맹을 재고하는 한편 UMNO와 말라야 술탄들과 다시 재협상에 들어가서 연방 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적 기구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말라야 연방 헌법의 초안에 대해서 영국과 말라야가 동의를 하긴 하지만 말라야 좌파와 비말라야 급진주의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된다. 즉 말라야와 비 말라야 인종들은 별도로 다인종 연정 조직(UTERA-AMCJA: Pusat Tenaga Rakyat or Centre for People’s Power - All Malaya Council of Joint Action)을 구성한다. 그리고 1947년, 반식민지 연정이 힘을 합쳐서 인민헌법이라는 헌법 초안을 만든다. 어떤 이들은 이 초안이 말라야 내(싱가포르 포함)에 민주적인 정부를 조직하고, 말라야를 자신들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확대해서 주어야 한다는 급진주의자들의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말라야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 정당들간의 연정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연정의 파트너들이 소수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들의 요구를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친 인도네시아 성향을 지닌 급진적 말라야 민족주의자 정당(PUTERA의 전신)은 장기적으로 말라야를 대인도네시아에 병합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영국 측과 원활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실질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보수적인UMNO였다. 
말라야 연방에 관한 협상이 UMNO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자, 다토 온(Dato Onn)은 연방제도에 반대하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요구하는 화교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나 영국이 싱가포르를 배제하고 비 말라야인에게 시민권을 줌으로써 다인종 말라야 국가를 만들겠다는 말라야 연맹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말라야 연맹이라는 새로운 국가형태가 갖는 특징들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말라야 연방 헌법에 반영되었다.
 말라야 인들이 말라야 연맹을 거부하긴 했지만, 말라야 술탄들로 하여금 말라야 연방이라는 구도를 받아들이게끔 그들의 목을 죄는 책임을 지녔던 맥 미첼도 이에 대해서 “(말라야 연방이라는 이름이 말라야 연맹을 대체하긴 했지만) 이름만 다를 뿐 두 가지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약 75%는 동일하며, 일반 시민권에 대한 원칙 역시 말라야 연방제도 헌법에 반영되었다. 그 외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말라야 인들은 영국이 고전적으로 말라야인에 대해 정치권인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술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 미래 말라야 헌법과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체계를 마련해 영국에게 유리한 말라야 국가건설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게다가 1948년 초반에 말라야 공산당(MCP)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영국이 약속한 헌법 개혁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려까지 표시하고 나섰다. 말라야에서 가장 강력했던 MCP는 싱가포르와 말라야 연방내의 화교 공동체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말라야 공산당은 당시의 노동운동을 장악하고 있었고 싱가포르와 말라야 연방내의 중국인 학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었다. 1948년이 되자 말라야 인구의 약 45%를 화교가 차지하고 말라야 원주민은 43%를 차지했다. 1946년과 48년 사이에 많은 무역조합에 의해서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말라야 공산당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1947년 친 펭(Chin Peng)이 이끄는 말라야 공산당은 더욱 조직적으로 파업을 주도했고 때로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1948년 4월, MCP가 지원하는 싱가포르무역노조연맹(SFTU)이 대규모의 총파업을 벌이는데 이 파업에 약 5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노동자들의 대규모 호응에 고무된 SFTU측은 이어 노동절 행진을 조직하고 이 대회에는 약 10만 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참여하리라고 보았다.
 
이 노동절 대 집회에서 가두 행진을 벌일 것도 계획했었지만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자 결국 대회 조직 측은 시위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MCP가 노동 조직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노동 운동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염려한 말라야 정부는 결국 노조가 공직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1948년 6월에 발효시킨다. 다만 산업과 무역에 적어도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각부 장관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종전에 위협, 압수와 같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노조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는 것이 금지되었다. 무역노조연맹은 그 산업 분야나 위치 정도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허락되지 않았다.
 비상 정부State of Emergency)가 이런 세 가지 조치를 선포하기 전부터 이 조치는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정부에 등록하지 못한 노조연맹 지도자들이 정글로 들어가 MPAJA와 합류하기도 한다. 이 MPAJA는 나중에 말라얀 인민의 항영국군대(MPABA)로 개명한다. 1948년 중반에 비상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발표되자 말라야와 싱가포르는 영국의 정부에 대항하는 MCP의 지난한 게릴라 전투를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비상 정부는 중국인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고 다른 인종들이 말라야 시민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변명거리를 찾아냈다. 1948년 비상 정부의 설립이 선포된 6개월 후, 영국의 관료들은 말라야의 충실한 시민이 되고자 하는 화교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화교 공동체는 말라야 공산당(MCP)에게 원조와 지원을 주는 걸 꺼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말라야인을 위해 마련된 토지에 화교 무단 거주자들을 위한 정착지 마을이 생겨나는데 이는 많은 말라야 인에게 반감을 사게 된다. 화교 공동체는 MCP에 대한 추후의 지원을 멈추기 위해서 말라야 화교연합(MCA)를 결성한다.
 전쟁 이후에 더욱 심각해진 말라야인과 화교들간의 적대관계의 실상과 이들간의 선린관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동남 아시아 사령관 말콤 맥도날드(Malcolm MacDonald)는 1949년 말라야-화교 친선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는 양측에 대해서 우호적인 설득력을 발휘해 먼저 UMNO 의장인 다토 온에게 접근해 말라야와 화교 지도자들간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독려한다. 그리하여 다토 온은 양측의 지도자들 약 10명씩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만찬을 갖는다.
말콤 맥도날드가 다토 온과 탄 쳉 록사이에 앉고 말라야와 화교 지도자들은 긴 테이블을 두고 서로 마주 보며 앉는다. 탄 쳉 록은 중국인과 말라야인은 수 세기를 지내면서 형제와 친구처럼 살아왔다고 먼저 운을 떼었고, 이어 말라야의 여러 지도자들은 이미 상당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중국인에게 정치적인 힘까지 주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표시했다. 그들은 화교들이 UMNO와 협력을 목적으로 말라야 화교 연합 같은 조직을 결성하는 데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지만 결성의 목표가 그 반대라면 곤란하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힌다. 이 만찬 회동이 있은 후 친선 모임이 계속 마련되었고 맥도날드의 지략에 힘입어 UMNO의 말라야 지도자들은 화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화교-말라야간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맥도날드의 영향력으로 친선위원회의 구성원은 점차 다른 인종의 지도자들까지 포함하면서 확장되었고 이들은 나중에 이름을 공동체화합위원회(the Communities Liaison Committee: CLC)
로 바꾸고 함께 인종간 화합을 모색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권, 교육, 연방헌법위원회 선거와 같은 중요한 국가 대사와 더불어 말라야인의 경제적인 낙후성 등을 논의했다. 영국 측의 다소 온건한 압박 속에서 이 위원회에 속한 말라야 지도자들은 연방헌법을 재고하고 비 말라야인들도 jus soli라는 원칙하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동의하게 된다. 또 말라야인들은 이렇게 시민권을 주는 문제에서 급진적인 접근을 보여준 데 대해서 그 대가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몫을 보장받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영국은 말라야를 다인종 사회로 만들고자 했고 UMNO가 자신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화교들이 시민권을 비롯해 여러 가지 권리를 요구하자 말라야 공동체내부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말라야인들은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뼈 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 4월, 다토 온은 새로운 연방의 헌법안을 새롭게 개정해서 250만 명의 비 말라야인들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런 그의 주장은 말라야대학원생회가 지지하는 싱가포르의 말라야 대학의 많은 학생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된다.
 대학생들은 다토 온이 비 말라야인의 이익을 위해 말라야를 팔아먹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사인 한번으로 말라야 사회에 그다지 충성심도 없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쉽지만 그 동안 영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소외 당해 온 말라야인의 경제적인 복지가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찬가지로, 1951년 5월 20일에서 21일까지 있었던 UMNO 총회에서 인종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연방 헌법을 개정하자는 CLC의 제안을 비판하고 비 말라야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한다. 논쟁이 거세어 지자 총회의 의장은 회의를 연기하기까지 한다. 1951년 6월 10일과 11일에 UMNO의 특별모임이 다시 재개되었는데 이때 다토 온은 다시 CLC의 제안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다토 온은 UMNO의 의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히지만
 주변의 간곡한 만류에 결국 자신의 사임을 철회하게 된다. 그러나 1951년 8월말에 그는 결국UMNO를 떠나 다인종 말라야 독립당을 출범시킨다.
 그러나 말라야 정치에서 오랜 인종적 구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다인종 정당을 세우려는 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다토 온의 시도는 중국인의 광범위한 지지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만다.
 
다토 온이 UMNO 과 결별하자 케다 말라야 왕자인 툰쿠 압둘 라흐만 푸트라(Tunku Abdul Rahman Putra)이 UMNO의 리더십을 장악한다. 1952년 법령이 실행되어 약 1200만 명의 중국인(전체 화교 공동체 인구의 약 60%)과 18만 명의 인도인이 말라야 시민권을 얻게 된다. UMNO가 화교들과 공조하게 된 것은 뜻하지 않게 UMNO 셀랑고르 지부와 MCA가 연합해 쿠알라 룸푸르 시의회에서 함께 같은 전선으로 경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두 개의 정당이 연정 해 자치 의회를 탄생시키자 ‘인종교차간 협상’이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경향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말레이시아 정치에 이어져 오고 있다. 1952년 연정 정당이 쿠알라 룸푸르 선거에서 승리하자 상호 연정을 이룬 정당 정치가 더욱 더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말라야 인도 의회는 다토의 IMP정당과 결별하고 1954년 동맹 정당에 합류한다.
당시 영국으로서는 말라야의 여러 정당이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고 흡족해 했다. 영국은 말라야가 다인종 국가가 되도록 계획하고 노력하면서 공산당을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긴 했지만, 툰쿠 압둘 라흐만이 이끄는 연정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데 일정 기간 동안 말라야의 독립이랄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를 누리는데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단 통일 말라야 국가가 이루어지면 자치 정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정을 통해서 툰쿠 왕자는 1955년에 있은 총선거에서 승리를 이루는데 그 선거 결과로 말라야는 1957년 8월 31일에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 나중에 영국의 전폭적인 찬성과 지지로 1993년에는 말레이시아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연정의 지도자들은 말라야인과 비 말라야인 사이의 상호 이해는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결론

앞서 논의한 대로 서부 말레이시안들이 제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겪었던 일들은 바로 한 국가(다인종)가 탄생하는 전 과정을 다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말레이시아의 국가건설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야인들에게 제 2차 세계 대전과 그 이후의 상황들은 말라야인만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말라야인들은 말라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했었다. 그러나 1937년도에 등장한 급진적인 말라야 민족주의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협력하긴 했지만 말라야의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다. 그러자 이런 실패를 경험한 말라야의 민족주의는 전쟁이 끝나자 전혀 새로운 말라야 엘리트 계급을 중심으로 말라야인의 권리와 주권을 위해 말라야 연맹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지만 이들 역시 자신들이 가진 목표를 얻는데 실패하고 만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이 다시 돌아와서 말라야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종들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말라야의 귀족 지도자들은 전쟁 이전의 말라야와는 달리 다수 이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다 인종 국가로 만들려는 그들의 구도를 결코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물론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발상과 계획에 말라야인들이 저항하긴 했지만 전시 이후로 영국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말라야와 화교의 민족주의를 결합시켜 “서로 다른 인종이 함께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목표를 갖는 말라얀 민족주의”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말라야 사회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정하자 말라야인들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도 말라야인만의 나라를 주장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말레이시아가 태어난 후에도 말레이시아의 정치학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인종적 요소들은 여전히 국가 건설에 가장 커다란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말라야인의 노력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말레이시아에서 말라야인이 지배권을 갖고자 하는 시도는 전체 말레이시안의 눈에는 인종간 갈등만 부추기는 행동으로 비춰진다. 이에 대해서 반대당의 비말라야 정치인은 이런 시도는 “말레이시아에서 더 멀어지고 더 말라야적이고 더 중국적이고 더 인도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인종간의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ANZAC 정신에서 ANZUS 조약에 이르기까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주와 뉴질랜드 

케네스 웰스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세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는 비로소 변화하는 20세기 세계 질서와 지형에서 자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초하기 시작한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만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대외정책의 초점은 주로 영국과 유럽에 맞추어져 있었지만, 2차 대전을 겪고 나서는 향후 미국과 아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추진한다. 이런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을 대서양중심에서 태평양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환은 대외정책뿐 아니라 문화적 변화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도식적으로 설명하자면 ANZAC 정신에서 ANZUS 조약으로의 이행이라고 부를 수 있다. ANZAC 정신이란 대영제국과 서유럽 문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1차 대전 이전의 국제질서와 대영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갖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말한다. 그러나 ANZUS 조약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제질서의 역학관계에서 영국이 아닌 미국을 파트너로 선택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영국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다소 느슨하게 함으로써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북쪽의 아시아 국가를 새로운 이웃으로서 인식한다는 토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ANZAC 정신


ANZAC 이란 제 1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대가 터키와 끔찍한 전투를 벌일 때 갈리폴리(Gallipoli)에 파견된 호주와 뉴질랜드의 연합군(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을 가리키는 용어로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1915년 4월에 처음 사용된 이 용어는 이후 계속해서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당시 전투에서 1만 명의 뉴질랜드 군인과 2만 명의 호주 군인들이 전사했다. 8개월 가량 계속된 갈리폴리 전투를 가리켜 한 뉴질랜드 학자는 ‘정서적 매복 (emotional ambush: Shadbolt, 1988, p. 8)’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실제로 호주인과 뉴질랜드인들은 갈리폴리 전투를 끔찍한 악몽으로 여긴다. 당시 연합군이 터키의 안작 계곡에 상륙하는 과정에서 3,000명의 뉴질랜드 병사와 7,500명의 호주 병사가 전사했고 전사한 병사의 약 2배에 가까운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벨기에의 총 인구는 약 2백 만 명이었고 뉴질랜드의 인구는 이보다 현저히 적었지만 부상자나 전사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훨씬 컸다.

갈리폴리 전투를 인연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4월 25일을 안작데이 (ANZAC Day: 안작에 상륙한 날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과 같음-역자주)라는 이름으로 기념한다. 참전 용사와 정치인 그리고 대중인사들이 모여 안작에 연합군이 상륙한 새벽을 기념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퍼레이드’를 한다. 물론 그 퍼레이드는 밴드의 반주 없이 진행되며 당시의 물건들을 전시하며 추모행사를 한다. 뉴질랜드에는 안작 컬트(Anzac cult)라고 부를 만한 문화적 취향이 존재하는데 뉴질랜드와 영국의 공통 이해와 가치를 크게 중시하며 대영제국의 충실한 속국으로서 뉴질랜드인이 갖는 충성심을 엿볼 수 있다. (Belich, 2001, pp 116ff) 실제 뉴질랜드는 대영제국의 지지국가로서 영국병사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다.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뉴질랜드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군대에 자원했으며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원정까지 가며 전투에 임한 군대는 역사상 없다. (Shadbolt, 1988, p. 101)’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당시 수상이었던 윌리엄 메시(William Massey)는 유대계 영국인으로 영국의 국민을 가리켜 신의 선택을 받은 신민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다. (Belich, 2001, p. 118) 이런 전설적인 충성도는 호주도 마찬가지였다. ‘남쪽에서 온 군대’의 영웅들, 갈리폴리의 전설 등이 여러 시와 신화로 장식되면서 대영제국에 대한 호주인의 충성도를 고무시켰다. 또한 당시 안작 전투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통계들(부상자와 사상자 숫자들)은 오히려 전투를 승리로 장식하고 싶은 대중과 정부 각료의 욕구를 더욱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Macintyre, 1986, pp 151ff)

그러나 갈리폴리 전투와 제 1차 세계대전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게 갈리폴리는 애국주의를 발휘할 수 있었던 지고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군인들에게는 아주 잔인하고 처참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갈리폴리 전투가 세계 전쟁사에서 유래 없이 전략적으로 실패한 전투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당시 갈리폴리 전투는 영국 수뇌부가 지휘 사령부를 맡았는데, 약 8개월간의 전투 기간 중 800여명의 뉴질랜드 군인들을 청크 베어(Chunuk Bair)로 출격시켰을 때는 뒤에서 엄호사격을 하는 영국 군대의 어처구니 없는 오발로 상당수가 전사하고 70여명만 살아남는 일도 있었다. (Shadbolt, 1988, p. 9) 그러나 최악의 전투는 1917년에 있었던 서부전선전투였다. 그 전투에서15만 명의 호주 군인 중 약 2 만 명이 죽고 5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 게다가 통계에 의하면 뉴질랜드 군인들은 19만 명이 전투에서 전사한 걸로 나타났고 뉴질랜드는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인구대비 전사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 

갈리폴리 전투와 제 1차 세계대전 후 뉴질랜드인들은 영국의 사령부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고 영국의 신민이라는 자부심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특히 뉴 잉글랜드 지역보다 아일랜드 이주민이 더 많았던 호주인들 사이에도 반 영국적 정서가 팽배해졌다. 물론 영국이 치르는 전쟁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여전히 우호적이었지만 페미니스트 그룹인 여성 평화단(Woment’s Peace Army)의 지지를 받는 호주노동당 의원들은 징집제도를 시행하려는 호주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Macintyre, 1986, pp 171ff) 하지만 모국인 영국과의 ‘종족간 유대감(crimson thread of kinship)’이 아직은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충성을 다한다는 호주의 민족주의는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는 전사자 유가족과 부상당한 군인들의 정서상, 반영국적인 분위기가 있어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못했다. 영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정부의 검열과 뉴스 미디어의 검열로 인해 1980년대가 지나고 나서야 부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외관계는 여전히 영국과 유럽에 한정되어 있었다. 1931년 영국 정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자국정책은 물론 대외 정책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며 각국의 의회가 영국의회와 마찬가지로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웨스트민스터 법안(the Statute of Westminster)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는 법안을 비준하는데 거부의사를 밝힌다. 특히 뉴질랜드는 영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웨스트민스터 법안의 비준에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한 의회 의원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영국의 복지를 위해 애쓰는 국민이 아니라 그저 영국의 신민이 되고자 한다” (King, 2003, p. 366) 호주가 웨스트민스터 법안의 비준을 반대한 것은 뉴질랜드와는 사정이 좀 달랐다. 호주 정부는 그 법안이 인정하는 정부와 의회의 자율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에 굳이 새로운 법안을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Macintyre, 1986, p. 206)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942년과 1947년에 웨스트민스터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새로운 국제 사회와 질서를 이해하면서 변화를 시도한다. 

제 2차 세계대전

1939년 9월 3일 호주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는 뜻을 밝힌다. 호주의 참전 성명은 ‘영국 제국의 운명과 함께 하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거는 행위’였다. (T. B. Millar, 1991, p. 95) 호주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호주인들은 히틀러의 야욕을 분쇄하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는 지지를 보냈으며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참전을 반대해 투옥까지 되었던 노동당원들조차도 제 2차 세계대전 참전에는 찬성의 뜻을 보였다. 1941년 말, 일본의 진주만 습격 이후에 호주는 영국의 든든한 동맹국이자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 참가 당사자로서 전투에 임하게 된다. 1942년 일본공군이 다윈 (Darwin) 시의 북쪽 외곽을 공습해 240명의 사상자를 내자 호주 정부와 지도자들은 전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수상이 호주의 전략적 참여에 대해 충고나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자 비로소 독자적인 전략을 세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시 전쟁에 참가한 호주의 위상은 비유하자면 ‘20여 년 간 국제 관계를 무시하고 오직 영국의 대외 정책노선만 충실하게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벌’을 받고 있었다. (Millar, 1991, p. 113)

영국 이외의 국제 관계를 등한시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다. 일본이 세계 권력의 한 축으로 등장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그 동안 전쟁의 무대에서 지역적으로 무관하게 지내왔던 호주의 위상이 한 순간에 변한다. 전쟁 초반 일본은 승승장구를 거듭해 그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석유 공급지였던 영국령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 독일령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게 된다. 그러자 바야흐로 전쟁의 의미가 새로워진 것이다. 이 세계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투가 가장 중요한가? 지중해 연안이 주 무대인가? 아니면 유럽 상공인가? 그것도 아니면 남태평양인가? (Belich, 2001, pp 280ff) 당시 호주의 수상이었던 존 커틴(John Curtin)은 앞으로 호주가 집중해야 할 전쟁은 태평양 연안이라고 천명하였고 지중해 연안에 파견된 부대를 태평양으로 재배치시키기 위해서 영국 행정부의 관료들에게 긴밀한 협조를 요청한다. 그러나 처칠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존 커틴은 독단적으로 지중해연안에 파견된 군대를 철수시켜 태평양의 전략거점에 재배치시킨 후 미국측과 연합해 태평양 전선을 지킨다. 여기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관계 악화도 일정부분 작용한다. (Millar, 1991, pp. 110ff)

뉴질랜드는 1939년에 전쟁에 참가하였고 그 의도는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영국 제국을 돕겠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1943년이 되자 전쟁에 참가하는 성인 남성의 인구가 전체 남성인구수의 절반에 이르렀고 인구비율상 전쟁기여도는 호주, 캐나다,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뉴질랜드는 맨 처음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을 때, 전쟁이 태평양까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일본이 남태평양의 피지를 공격하자 그것이 뉴질랜드 침공을 위한 전초전일 수도 있다고 보고 1942년 1월 피지에 지원군을 파견한다. 그러나 1942년 8월 미국이 과달카날(Guadalcanal: 태평양 남서부에 있는 솔로몬 제도의 제 2의 섬-역자주) 전투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고 뉴질랜드 역시 일본의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언을 듣자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Belich, 2001, p. 283) 그러나 뉴질랜드의 수상인 피터 프레이저(Peter Fraser)는 미국보다는 아직도 영국의 처칠 정부를 더 신뢰하고 있었던 터라, 호주와 뉴질랜드의 동맹과 단결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중해 연안에서 군대를 철수시켜 태평양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존 커튼의 요구를 묵살한다. 이후 피터 프레이저는 뉴질랜드 군을 이탈리아에 배치시켜 유럽의 전투에 참가하도록 명령한다. 당시 뉴질랜드가 태평양 연안 전선을 지켜야 한다는 호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당시 수상인 프레이저와 뉴질랜드인들이 그때까지도 영국인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배경은 충분히 있었지만 과장되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 당시 프레이저 내각에는 친영국적인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존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결정은 전략적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프레이저는 지중해연안의 군대를 태평양으로 재배치시키는 문제를 영국 측에 제안했지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 정부에 대해서 태평양 연안은 이미 미국의 병력으로도 충분하며 북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충분한 전투 실력을 쌓아온 뉴질랜드 군대가 유럽 전투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설득했던 것이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뉴질랜드 군대의 사기는 영국 군대의 사기보다 더 높았고 독특한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국가에게 그 전투력을 인정받아 계속 주둔하게 된 것이 태평양으로 재배치하고자 했던 의사를 번복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당시 뉴질랜드 지상군의 주 본부였던 제 2차 뉴질랜드 본부(The Second New Zealand Division)는 이후 5년 동안 전투와 훈련을 지휘하며 ‘영국의 고위급 사령부와 뉴질랜드 정부 사이에서 나름의 권력 공간을 확보’한다. 뉴질랜드 본부는 영국과 뉴질랜드 정부 사이에서 독자적 자율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영국의 고위 사령부와 뉴질랜드 본부가 공모해서 뉴질랜드 정부로 하여금 태평양 연안에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철수하고자 하는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 그 사례이다. (Belich, 2001, pp 279 & 287) 물론 이런 결정을 호주 정부가 반길 리 없었다.

ANZUS 조약

제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ANZAC에 관한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외 관계와 무역에서는 서로보다 영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는 국방과 무역보다는 주로 문화적인 연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1951년 ANZUS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해 안보와 공통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영국과는 독립적으로 태평양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은 뉴질랜드보다는 호주 사회에서 더 일찍 더 강하게 나타났고 이후 양국의 조약 체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1944년 1월, 호주와 뉴질랜드는 ANZAC 조약에 서명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캔버라 조약이라고 부른다.) 당시 호주의 수상이었던 존 커틴(John Curtin)과 외무부장관인 허버트 에바트(Herbert Evatt)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전쟁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에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데 큰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가 향후 남서태평양과 남태평양 지역에 온전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전략에 대해서 뉴질랜드는 호주만큼 열성적이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원칙에서는 동의하며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이런 토대에서 양국은 지구상에서 소국이지만 앞으로의 세계 질서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경주한다. 그 결과 양국은 1945년 4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연합회의에 참가하여 종전과는 달리 다소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허버트 에바트(Herbert Evatt)는 특히 경제와 사회적 정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몇몇 강대국이 마음대로 1945년 2월 얄타회담을 성사시킨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영국 지배령은 ‘영국의 정치적 속국도 아니며 부속물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Millar, 1991, p. 117) 물론 캐나다와 뉴질랜드 역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지만 일반적으로 에바트의 아젠다를 지지해주었다. 그 결과는 호주는 14개국으로 이루어진 유엔 집행위원회와 협력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선출되어 유엔 헌장의 마지막 초안을 만드는데 참여한다. 에바트는 UN의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유엔안보이사회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허버트 에바트가 이룬 또 하나의 업적은 경제사회위원회를 UN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로 격상시킨 일이라고 할 수 있다. (Millar, 1991, p. 119) 에바트는 1948년 UN 총회의 규모와 권한도 크게 향상시키며 UN총회의 의장으로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마련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1945년 9월 일본이 패전을 선언할 때 호주는 국제재판소의 일원이 되었으며 동경에서 열린 동아시아국제전범재판에는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호주와 뉴질랜드의 판사가 각각 한 명씩 참여했다. 1946년 3월, 에바트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가적 이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호주는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의 영향을 바로 받는다. 그러나 태평양에서의 안전과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Millar, 1991, p. 127). 그리고 호주인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허버트 에바트의 이런 제안은 이제 영국이 아니라 미국과 공고한 안보 협력 관계를 맺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호주가 보기에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줄 동맹국은 바로 미국이었던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교훈은 ‘이후 호주의 대외정책과 방어전략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Millar, 1991, p. 122)

호주가 영국보다 미국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천명한 데 비해, 뉴질랜드는 다소 온건한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해 나갔고 적어도 1949년까지는 영국 중심의 대외 관계를 유지해나간다. 친영국적 경향은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1946년에서 1949년까지 뉴질랜드가 영국에 보낸 식량원조는 평균 약 80만개의 식량 꾸러미로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연간 한 가족당 두 개씩 보낸 꼴이다. (호주 역시 전 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전쟁 직후 영국에게 3천 5백만 파운드를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은 양국에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양국은 기존의 국제 질서 시스템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1947년 뉴질랜드 정부는 웨스트민스터 법안을 승인하고는 그 다음 해에 뉴질랜드인에게 영국인이 아닌 독립국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효시킨다. 그리고 1945년에서1949년 사이에 프레이저 수상과 내쉬 수상은 UN 을 조직하는데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펴 나간다. 

1939년부터 1945까지 전쟁과 새로운 냉전체제 속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동반자적 관계와 문화적 동질성을 만들어나간다. (그러나 허버트 에바트 수상의 정교하고 전략적인 정치적 수완으로 호주의 노동당은 호주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 당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양국은 즉각 UN연합국으로서 참전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호주, 뉴질랜드, 미국은 ANZUS 조약을 체결해 향후 태평양 연안의 공고한 안보동맹국으로서 관계를 천명하기에 이른다. 영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에게 전혀 전략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이런 행동은 물론 자국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세계 질서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유럽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그저 ‘아시아국(Asiatics)’이 아니라 아시아의 ‘이웃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외교와 무역으로 관계를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아시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지리적으로 갖는 이점 때문에 유럽보다는 오히려 아시아를 더 염두에 두는 전략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도 존재한다. 냉전은 사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극동아시아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의미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은 바로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체결한 ANZUS 조약이 근거가 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게 ANZUS조약은 사실 보험과도 같은 것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호주의 국토에 미군 기지가 주둔하도록 한 것은 그런 보험성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ANZUS 조약은 호주와 뉴질랜드에게 보험성 정책으로서 세 국가의 동맹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을 겪으면서 종전에 ‘아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한다는 정책 기조는 ‘아시아와 공존’이라는 개념으로 서서히 바뀌게 된다. 호주의 대영 수출 비중은 1948년 42%에서 1988년 3.5%로 급감했다. (Millar, 1991, p. 149) 반대로 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16% 에서 50%로 크게 증가했다. 아시아에 대해 개방된 태도를 보인 두 나라는 아시아와 통상무역 관계만을 개선시킨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에도 문호를 개방해 유럽문화중심과 의존에서 탈피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물론 미국문화의 영향력과 동질성이 가장 크다.) 이런 변화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학교 교육과 교과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종전에는 라틴어, 영국 중심의 세계사, 유럽의 사회복지에 교과과정이 집중되었던 데 비해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어, 중국어 등의 아시아 언어와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결론


제 2차 세계대전은 종전과 더불어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내외 정책에 몇 가지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양국은 과거 영국과 유럽 중심의 대외 관계에서 벗어나 미국과 아시아로 시각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대서양 중심에서 태평양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무역도 영국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해 아시아-태평양 경제 블록을 통합해 나갔다. 또한 친영국적인 문화적 동질성이 다소 희미해져 가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세계 문화권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호주는 백인우월주의정책을 표방했지만 현재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사회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1940년대까지 친영국적이고 규제 일변도인 경색된 경제체제를 운영해 오다가 2000년에 이르러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적인 규제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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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 과거와 현재
윌리암 스톡

조지아대 교수
국제 정치는 정적(靜的)이라기보다는 동적(動的)인 성격을 띤다. 다만, 기존 세력구조의 견고함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한다. 1945년 동북아시아에서 기존의 세력구조는 붕괴되었고 1945년 말 하나의 새로운 세력구조가 등장했으며, 1950년 초가 돼서야 비로소 그 구조는 견고해졌다. 한국인들은 그 구조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크게 노력했다. 그 기본적 구조는 맨 처음에는 미국, 그 후 소련 그리고 그 후에는 미소(美蘇) 양국과 새로 등장한 중국에 의해 정해졌다. 
냉전 종식과 함께 1990년 초 소련이 붕괴되자 동북아의 정치, 특히 한국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정 국면을 맞는 듯 보였다. 한국이 경제 발전 및 국제적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을 월등하게 추월한 가운데, 1945년 이후 미국이 유지해온,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통일 독립국의 건설이라는 목표는 1950년 가을의 잠시를 제외하고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지금 동북아 지역의 초강국으로서 그와 같은 결과를 막으려는 획책을 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은1945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국토 크기를 훨씬 능가하는 힘을 펼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와 그 운반체계의 개발을 자국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로 간주하면서 전세계 각국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의도는 비단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지 체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1945년 초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일본에 대한 승전이었다. 1941년 일본은 태평양아시아 세력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억제하기 위해 기습을 감행했다. 그 후 3년이 지난 1945년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국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일본 본토 섬들의 점령에 필수적인 무조건 항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목표는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기획책임자들은 일본의 광적인 저항으로 인해 그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군인들의 목숨과 국가 재산이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것을 본 미국 시민이 자국 정부에 관한 결의를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미국 지도자들은 일본의 항복을 얻어내는 일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소련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소련의 요세프 스탈인 총리는 미국을 도울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공짜는 없었다. 20세기 초 러일전쟁 전의 러시아 영토 회복이라는 조건을 미국이 수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으로서는 그 정도 대가는 치를 만한 것이었다. 다만, 중국이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싸움으로 지치고 분열된 가운데 소련이 손쉽게 만주와 한국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결국 동북아 지배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7월 중순 원폭을 사용할 단계에 이르자 동북아에 군대를 서둘러 진주시켜 소련의 세력 확장을 억제 또는 압도할 대안을 신중히 고려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소련이 일본의 항복에 앞서서 선전포고를 하였고 만주와 한국에 지상군을 배치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의 본토 섬들을 점령한 후 미군을 주둔시키는 경우 과연 일본인들이 미군을 환영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인들이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은 그 해 초에 얄타에서 중국에 대해 체결한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한국에 대한 미소 양국의 공동 점령을 제안했고 이를 소련 정부는 선뜻 받아들였으며 결국 한국은 38선에서 양분되게 되었다.
미국이 일본 국민들이 패전과 미군의 점령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예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따위에 대한 추측은 접어두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점에 동북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이 눈에 띠었다. 첫째, 한국과 만주에 있어서의 위치를 참작할 때 – 그리고 중국에서 국민당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 소련은 동북아에서의 상황 진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둘째,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일부 지역을 미국과 공동으로 점령하자는 소련의 제의를 거부한 가운데, 해상에서 뚜렷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인들은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에 있어서, 또는 전쟁 직후의 시기의 상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넷째, 미국은 1941년 12월(진주만 기습) 이전의 미국 지도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규모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개입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한반도의 절반에 대한 미군의 점령은 그와 같은 개입을 가장 극명하게 현실로 드러낸 것이었다. 
필자는 맨 나중에 말한 두 가지 일을 상세히 다루면서 이 같은 사실들이 동북아의 냉전체제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리고 그 직후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과외 수업 없이는 독립이 불가능한 국가였다. 20세기 초 한반도는 부패와 불안정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었고 이로 인해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게 됐고, 한국민들은 정치의 기술을 축적한 지도자나 관료들이 없는 국민들이 돼버렸다. 그리고 망명 중 독립운동을 벌인 군대의 극도로 무질서한 모습을 보면서 열강들은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치가 불가능한 국가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여러 국가에 의한 신탁통치(이를 통해 열강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고 동시에 한국민들에게 자치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할 수 있었다)가 한국이라는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고도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였다.
그러나 종전 전 연합국들은 한국에 별반 관심을 갖지 않았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소는 여러 국가에 의한 신탁통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상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하는 쪽으로 상황이 급진전한 가운데, 이제 가능한 모든 것은 주요국 군대의 한반도 주둔과 관련, 미소가 어떻게 점령 지역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일이었다. 공동 점령 기간과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와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과정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었다.
결국 이들 협상은 미소 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돼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대다수 한국인은 신탁통치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지도자들은 좌우익으로 양분화됐고 평화적인 통일보다는 점령군의 어느 한쪽에 줄을 서느라고 분주했다. 미소 양국 정부는 한국의 독립에 대한 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따라서 1948년 양국은 각자의 점령 지역에서 상대에게 철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끄는 정부를 수립했다.
이 시기에 국외 비용의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 미국은 자기의 국익에 중요한 대상이 아닌 한국에서의 부담을 줄이기를 바랐다. 그 결과 미국은 남한에 수립한 불안한 공화국의 대통령인 이승만의 항의에 불구하고 1949년 6월 마지막 점령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시켰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내란에 직접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초기에 만주에 주둔한 소련군의 간접 지원을 받은 공산당이 맹렬한 기세로 국민당 적들을 밀어내고 있었다.

1949년 말에 공산당은 중국 본토를 차지했고, 북한의 김일성의 공산당 정권은 한반도 재통일을 위한 군사작전에 대한 소련 정부의 승인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한 후 소련과의 우호적인 노선을 택하고, 미국이 일본의 점령군으로서 편안히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아시아 대륙의 군사 행동에 대한 개입을 꺼리는 상황을 지켜본 스탈린은 결국 1950년 봄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인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련의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의 분단을 무기한 고착화하는 결말을 낳고 말았다.       
1950년 6월 38선 전역에서의 북한군의 전면 공격에 직면한 미국은 일본에 육군 4개 사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뻔뻔한 침략 행위가 성공할 경우 그것이 한반도와 그 외 지역에 미칠 심리적 영향을 우려해 서둘러 한국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미국의 개입으로 남한은 구출됐으나, 그 해 가을 중국의 개입으로 한반도의 재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미국은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반영구적인 주일 미군기지의 유지도 이 협정에 포함됐다. 또한 미국은 대만의 국민당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력을 동원해 개입했으며 한국에게 안보조약을 약속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소련과 밀접한 우호 관계를 갖게 됐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가 등장했으나 한국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하게 된다.
휴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어에 대한 확약을 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이익 보호의 비용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미 국무부가 작성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가한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끄는 한반도의 중립화였다. 미국 정부는 통일 후 한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라는 조항이 소련에게 구미가 당기는 당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썩 내켜 하지 않았고, 이승만은 무력통일 외의 어느 안에도 반대했다. 소련은 미국이 입안한 계획의 주요 요소인 한반도에 대한 UN의 개입 계획을 늘 거부했다. 소련 정부는 중국과 전세계에 걸친 공산당 정권과 그들의 움직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동맹국 정부를 버릴 생각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는 분단을 통해 안정을 얻게 되었으며, 미국과 소련 양 초강국의 어느 쪽도 이 결과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큰 위험 부담을 걸 생각이 없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냉전 기간 내내 고착화됐다.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된 후 중국이 미국과  화해 관계를 맺자 소련 정부는 북한을 한반도의 별개 정부로 유지하려는 결의를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중국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진전이 중국 국경에서의 소련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계산된 전략의 일환이었다. 대한민국과 대치 상태에 있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북한은 더욱 더 철저하게 소련에 매달렸다. 한반도의 두 국가는 통일을 바라는 듯한 입장을 취하였고, 특히 1970년대 초 이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진전시켰다. 양쪽은 때때로 서로 직접 대화를 위한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들은 어디까지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다. 양쪽 모두 한반도 전체를 자기 측이 장악하는 방식에 의한 통일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붕괴됐지만 동북아에는 그저 제한된 변화만이 찾아왔을 뿐이었다. 소련은 확실히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고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자국의 핵무기를 철수시켰고 주한미군의 수를 다소 감축했으며, 북한과의 접촉을 크게 늘렸고, 중국 및 소련과 협력해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이루어냈다. 1991년 말 남북한은 상호 화해·불가침·문화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서 양측은 자기들의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야기된 특별한 잠정적 관계임을 인정했다. 이 관계에 대한 지침에는 상호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인정 그리고 선전에서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상대에 대한 적대 행위의 종식이 포함돼 있다. 경제, 문화, 과학 부문의 교류를 포함한 신뢰 구축의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드디어, 1992년 중국은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곧 양측 간의 교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입장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확장될수록 북한으로서는 실(失)이 되기 십상이었다. 대한민국보다 생활 수준에서 수십 년 뒤쳐진 북한의 경제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에 있었다.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양측 국민들 간의 상호접촉 활성화는 북한 주민들의 눈에 비친 북한 정권의 지위 손상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양측 간의 실질적이며 장기화된 긴장 완화도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고통을 강요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북한 지도자들은 독일에서 동방정책 실시로 서독과 동독의 긴장이 완화하고 상호 접촉이 활성화된 후 한 세대 만에 독일의 공산주의가 붕괴된 예를 지켜보았다. 김일성과 그 추종자들은 북한에서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좋았고 가능한 한 불안한 입장에 놓이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들은 불안한 입장을 피할 수 있었다. 중국 덕택이었다. 중국은 그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미국 및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서방 세계와 교역 관계를 계속 늘려갔지만 공산당이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정권이 계속 국가를 장악했다. 국경에서의 소련의 위협이 줄었지만 부패 그리고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 대한 반체제 운동의 형태로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자 중국 지도자들은 1989년 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을 가차없이 진압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였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과의 돈독한 개인적 친분을 지닌 현실주의자였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강성 인권옹호 조직들이 없었다면 그는 냉전 말기의 격랑의 바다와 천안문 사태 등을 원만하게 헤쳐나가며 미중 관계를 유지해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의 재선을 위한 선거 유세에서 빌 클린턴 후보는 중국 정부에 충분히 강력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그를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빌 클린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선거 유세에서 퍼붓던 강경한 대중국 자세에서 점차 물러섰다. 그렇지만 미중 관계는 이미 상당한 상처를 입고 말았다.
이제 북쪽에서 가해지던 소련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과의 선린관계에 불구하고 미국의 우방으로서 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경우 자기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에 생각의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기껏 해봐야 귀찮고 성가신 식솔에 지나지 않았으나 북한의 생존은 당시로서는 중국에게 중대한 관심사였다. 중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이 핵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할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 만약 북한이 핵 능력을 개발하게 되면 한국도 –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일본과 대만도 – 마찬가지로 핵 능력을 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존속은 중국 정부와의 상호간의 강력한 유대관계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분열로 인해 힘이 없었던 중국이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1945년도와는 달리 이제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막을 힘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45년과는 대조적으로 한반도에는 안정적인 위치를 굳힌 두 개의 체제가 자리를 잡고 있고, 양측 모두 생존을 자기들의 지상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극단적인 상황을 막으면서 통일을 감행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생각이 없으므로, 중국은 북한 정권에 계속 중요한 지원을 제공해 그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1990년대 중반 미국 내의 여러 북한 관찰자들은 김일성 정권이 20세기 말까지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0년이 되자 그와 같은 낙관론은 그 목청을 낮추었다. 이제 미국의 클린턴 정권과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추구하는 전략을 놓고 협력했다. 단기적 목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또는 종식시킬 수 있는, 상호관계를 정착하는 것이었다. 2001년 클린턴이 대통령 직을 그만두던 시기에, 이 접근 방식의 전망은 밝아 보였다. 적어도 이에 대한 대안들이 지니는 단점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랬다.
조지 W. 부시가 등장했다. 그는 19세기 후반 이후 직접 투표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도 미국의 대통령이 된 첫 인물이었다.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그의 취약한 적합성에 불구하고, 부시는 클린턴이 취한 정책들의 다수를 역행하려는 결의를 갖고 있었다. 여기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정책도 포함돼 있었다. 부시는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한 모멘텀을 돌연 중지했다. 그는 다자간의 틀에서만 북한 정권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것은 일견 괜찮은 접근법 같으나 일절의 협상을 피하고자 하는 핑계로 보일 때가 많은 방법이다. 사실 북한 정권의 교체가 미국 정부의 목표들의 우선순위 가운데 꼭대기로 껑충 뛴 것처럼 보였다. 그것도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협의도 없이. 그 결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1994년의 제네바 합의의 틀은 실패로 끝났다. 노무현은 본질적으로 반미 노선을 내세워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정일은 최소한 미국의 행동을 억지할 핵무기와 장·단거리 운반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가을 북한이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실험하고, 이라크에서 미군이 군사적 교착상황에 빠졌으며,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잇따르자 여러 겹으로 겹친 악재에 비로소 부시 행정부는 유연한 협상 자세를 고려하게 됐다.
불행히도 동북아의 정세는 2001년 초보다 그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초기에 핵무기와 기타 이슈에 관련해 북한 정권을 달래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참을성 있게 다자간 틀 내에서 움직일 수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구상한 것처럼 통일이 일련의 여러 작은 단계들을 거쳐 수십 년 간에 이루어야 할 과정이라는 점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이와 같은 행동 방향으로 움직였더라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운반체계가 지금처럼 급진전을 이루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위태로워 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험스러운 핵확산의 전망이 이처럼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 다투던19세기 이래 지배권을 손에 넣게 되는 유일한 길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1900년대 초에 그와 같은 길을 가는 데 성공했으나 다른 곳으로 지나치게 세력을 펼치는 바람에 지니고 있던 유리한 강점을 탕진해 버렸다. 1945년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 전체의 장악이라는 유혹을 떨쳐냈다. 물론 상대방이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결의로 인해 긴장 가득한 분단 상태가 빚어지기는 했지만. 1950년 양측은 각각 분단 상태를 종식하기 위해 위험한 행동 방향을 채택했으나,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생할 위험을 우려해 결국 한 걸음씩 물러섰다. 그 결과 단연코 생존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양국 체제가 고착화됐다. 미소 양국은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데 무력 사용이 타당한 대안이 아니라는 교훈을 배웠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아버지 부시와 노태우는 이 점을 잘 이해했다. 그들은 또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면 인내와 지역 국가 간의 화해가 필요함도 깨달았다. 유감스럽게도 아들 부시는 군사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한적인 가능성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미칠 영향은 인식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결국 아들 부시의 학습 곡선은 이제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지니(요정)는 너무 멀리 튀어나가   이제 다시 병 속에 집어넣을 수 없을지 모른다. 특히 한미 양국에 형성돼 있는 긴장 관계나 미국의 과도한 해외 간섭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긴장관계를 고조하고 위험스러운 군비경쟁을 위협할 수 있다. 양국은 모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냉철한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까. 그 전망은 결코 확실하지 않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계속 주둔한다 해도 중국의 군비 증강 그리고 중국의 대미 교역 관계의 점증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두 국가의 협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2007년에 진행된 협상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저지하는 데 얼마 간의 희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또 6자 회담의 틀(이 점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에게 큰 점수를 줄 만하다)은 앞으로도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은 자기들이 저지른 위조지폐 제조, 마약 거래, 무기 판매 활동이 극히 위험한 일임을 국제사회로부터 통보 받은 상태이며, 중국 정부는 자기의 동맹국의 행동을 바로 잡는 일에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 정부 또한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 즉, 북한 정권을 붕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참을성 있는 다자간 방식의 접근법만이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말이다.
결국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최선의 전망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보다는 베이징에서 구축된 유연한 6자 틀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그와 같은 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1945년 또는 1990년의 상황을 넘어선 위대한 진보적 단계가 취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는 사람들 없이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 많은 것들이 동북아의 두 강대국이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남북한 양측은 현재1945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무게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인다면 이들 국가가 이를 거역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아시아 간 제2차 세계대전 인식의 차이와 
그 결과 
이시야마 히사오
일본 역사교육자 협의회 위원장

이 심포지엄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종결의 의미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통적인 이해가 없다는 점과 그것이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인식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나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인식의 주된 차이가 일본과 다른 아시아국들（지역）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차이가 생겨났는가를 중심으로 일본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일본인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개관해 보자. (단위: 천명)(1)

첫째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지역이다. 

조선 > 군인27 / 민간인27  대만> 군인39 / 민간인3
사할린 쿠릴열도> 군인11 / 민간인13

계>군인77　민간인43

이들 지역은 패전 때까지 불완전하나마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연합군과의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따라서 사망자도 다른 곳보다 적다. 

둘째로, 중국 대륙이다.   군인502 / 민간인209

일본은 1931년 이후에 중국 대륙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전개했으나 중국의 격렬한 항일전쟁에 직면하는 바람에 중국 전역을 지배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다른 식민지 지역에 비해 일본의 사망자가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할 때도 대륙 내의 일정 지역・지점・교통망 등에 대한 점령 지배가 존재했다. 파견된 병사의 수는 패전 당시 태평양・동남아 지역보다 많았지만 태평양 ・동남아 지역보다 일본의 사망자는 적었다. 

셋째로, 태평양・동남아 지역이다. 　군인1280 / 민간인19

이곳은 미국·영국 등과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부터 일본군이 침공해 일시 점령한 지역이다. 하지만 연합군의 철저한 반격에 부딪혀 다시 빼앗기는 바람에 일본군이 패주한 지역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민간인이 자리잡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는 적었으나 군인 사망자는 가장 많았다. 특히 필리핀, 중부 태평양 제도, 버마, 뉴기니아가 많다. 일본군의 식량보급 중지와 항복 금지로 인해 버림을 받아 굶어죽은 사람도 많다. (2)

넷째는, 오키나와・오가사와라를 포함한 일본 본토다. 　군인209 / 민간인602

당연히 민간인이 많다. 대부분 미군의 원폭 투하, 본토 공습 그리고 오키나와전의 희생자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이 전쟁을 통해 입은 희생을 분석하면, 일본인은 해외에서는 태평양 지역의 전투, 국내에서는 원폭, 공습, 오키나와전 등 직접적으로 모두 미군에 의해 제2차 대전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국민의 제2차 대전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미국의 물량공세로 인해 일본이 패배했다는 강렬한 인상을 일본 국민에게 심었다. 이 같은 인식은, 바꿔 말하면 일본이 아시아의 민중의 힘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은 근대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뿌리깊게 박힌 아시아 멸시 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제2차 대전 패배는 아시아라는 존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없으며,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아시아의 모든 민족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회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제2차대전의 종결은 식민지 지배 시대의 끝이자 모든 민족과 국가가 평등한 시대가 시작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1)藤原彰他編『昭和20年 1945年』(小学館, 1995). 여기서 나온 일본 사망자에는 식민지 출신 군인도 포함돼 있다. 

(2)藤原彰『餓死した英霊たち』(青木書店, 2001)

2. 미국의 점령이 제2차 대전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에 끼친 역할
천황제 국가의 지도층이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결단할 때 가장 조심스러웠던 것이 「국체호지(国体護持)」, 즉 천황제의 유지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은 전후 아시아에서 패권을 쥐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키나와 점령을 가장 중시했다. 또 이와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협력하는 국가 체제를 일본에 확립하는 것을 특히 중시했다. 그 때문에 미국은 국내 및 다른 연합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쿄 재판에서 쇼와 천황을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쇼와 천황은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한 미국에 의존해 스스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신헌법 제정에 의해 정치적인 권한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키나와 직접 점령이 25년 내지 50년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기까지 했다. 미국 점령군은 천황의 지위를 보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전의 보수 지도층이 정권의 중추를 맡게 하는 한편, 포츠담 선언의 취지에 배치해 민주 운동, 노동 운동 등을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의 천황제 지배층의 합작이 성립했다. 

이것은 일본 국민의 전쟁인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 같은 정책을 펼치면 전쟁 지도층에게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 전체의 전쟁 책임,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생각이 애매모호해졌다. 특히 천황이 전쟁을 책임져야 한다는 추궁을 널리 확산 및 인식시키기 못했다는 의미는 크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시아에 대한 가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가해에 대한 국민의 공통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한 독립 전후부터 「역 코스」로도 불리는 우익적 정치 조류가 보다 강해진 데 힘입어 더 가속화됐다.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교과서 검정이 강화됨에 따라 전쟁에 대한 반성, 전쟁 책임의 문제는 더욱 애매해졌다. 이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사실, 특히 가해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독일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와는 달리,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이 1980년대 초까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본 지배층의 합작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전쟁 책임의 추궁이 애매모호해지는 바람에 결국 아시아에 대한 가해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개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법원에 다수 제기돼 드디어 이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재판소는 사실 인정에 있어서는 원고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위안부」문제에 대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와 일중・일한・일북 수뇌회담의 공동성명 등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 사죄가 보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아베 수상과 그 일파가 잇따라 고노 회담을 부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 하원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피폭자, 중국 잔류 고아 등은 예전부터 일본 국민이 입은 피해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도쿄대공습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경(重慶)폭격 피해자의 재판과도 연계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모은다.  

3. 냉전구조에서의 일본 국민의 세계인식・전쟁인식
일본은 아시아에서 저지른 과거에 대한 인식 없이 미국에 졌다는 인식을 뿌리깊게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미국이 단독 점령했다는 사실은 일본 국민의 전후 세계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국민의 눈에 비친 전후 세계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그 중 미국의 힘이 보다 강력해 미국이라는 틀 안에서 일본이 존재한다는 세계다. 즉, 대다수 일본 국민은 냉전 구조의 한 쪽에 자기 자신을 두고 그 틀 속에서 세계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일미안보조약을 최우선으로 여기자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일미안보조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오키나와에서 첨예하게 제기됐다. 원래 전후 오키나와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 속에서, 미국에게는 아시아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 결과 전후 오키나와는 본토에서 떨어져 27년간 미국의 직접 점령을 받았다. 1972년에 반환됐다고는 하나,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의 약 75%가 이후에도 오키나와에 몰려있고, 지금도 미군 재편 중 기지 재편 강화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에서는 기지 강화, 기지 피해에 반대하는 시민 운동이 잇따라 일어났다. 일미안보조약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미소대결의 냉전구조에 입각한 사고방식은 일본 국민의 전쟁관에도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세계를 군사력의 대결이라는 구도로 볼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는 항상 외국과의 전쟁을 대비한 긴장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든 군비든 당연히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이다.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왜 한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목표로 하는ASEAN의 움직임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도 오늘날 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이 같은 냉전구조적 사고를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최근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큰 이의제기가 있었다. 제2차 대전 말기 오키나와전 때의 일이다. 미군이 상륙함으로써 오키나와 각지에서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강제집단사(집단자살)가 있었다. 그런데 문부과학성은 올해 군의 명령과 강제가 없었다고 교과서 내용을 고쳐 쓰도록 강요했다. 그러자 오키나와현 의회와 현의 모든 시정촌 의회가 문부과학성에 항의해 이를 철회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강제집단사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전쟁과 군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촉구하고자 한 것인데, 국가기관인 문부과학성이 그것을 부정하고 사실을 은폐해 전쟁과 군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끔 하려던 데 있다. 물론 오키나와현 외의 지역에서도 항의 운동이 일어났으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보면 그 온도 차가 너무 역력하다. 그것은 일본과 아시아 각국의 제2차대전과 그 패전에 대한 인식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오키나와와 그 외의 지역 간에 공통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소대결이라는 냉전은 끝났으나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 쪽에서는 제2차대전과 그 종결의 의미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토대로 냉전구조를 초월한 평화 구축, 비핵화 세계 구축을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한반도에서 또 ASEAN에서 일어나고 있다. ASEAN은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핵지대조약도 북반구 일부와 남반구 전체를 뒤덮고 있다. 일본에서도 현 정권의 심한 대미종속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전후 아시아와 세계적인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 전 세계의 평화 구축에 일본 국민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 

2.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을 향하여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 국민의 역사 인식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제2차대전과 그 종결과 관련, 아시아의 모든 민족에 행한 행동을 사실에 입각해 깊이 인식하는 것. 

2) 근대 일본의 아시아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실태를 사실에 입각해서 깊이 인식하고 사죄 및 보상하는 것. 

3) 아시아를 멸시 또는 경시・무시하는 의식을 극복하는 것. 

4) 오키나와, 원폭, 공습 등을 포함해 일본 국민이 입은 전쟁 피해의 실상을 깊이 인식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는 것. 

5)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6) 제2차 대전 후 수 차례의 전쟁・분쟁을 뛰어넘어 평화와 민주주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전진해 온 아시아의 발자취와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평화를 이루는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의식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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